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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Again� 2010,� 왜� 다시�건강관리서비스인가?

l 2019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

차)」(약칭「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명박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자, 박근혜정

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겠다는 예고를 몇 차례 했으나 끝내 발표되지 않았음. 

l 2010년에 처음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공개되었을 때, 시민건강연구소를 포함하여 보건

의료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률적, 보건학적, 산업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l 이후에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언급될 때마다 의료

제도의 왜곡과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촉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회요구를 이어왔음.  

l 2019년 5월 모습을 드러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은 2010

년/2011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비교하여 오히려 법률적, 보건학적 측면에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후퇴하였음.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는 산업적 측면에서 제약, 의료기기, 빅데

이터 등과 결합하여 ‘4차산업혁명’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황임.

l 이 글에서는 2019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까지 역대 정부와 민간부

문에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이처럼 집요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세력은 누구

인지 추적하며, 현 가이드라인을 보건학적 측면, 정부의 책무성 관점 그리고 산업정책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건강관리서비스의�탄생과�진화

2.1.� 정부의�움직임

l 이명박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두 차례 관련 법

안이 발의되었음(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11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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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보건학적·법률적 미비점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보

건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구상·도입되어 국가의 국민건강 보장책임과 공공성의 원칙을 

회피하며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뿐이라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자동폐

기되었음.  

l 당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삼성과 LG등 민간경

제연구소에서 제공하였고, 특히 2010년 9월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미래복지사회 실

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은 복지부와의 수의계약으로 작성되어 MB정부 의료

서비스 선진화정책의 논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l 2011년 재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18대 국회에서 [건강

생활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야당의 반

대로 시행되지는 못함.

l 한동안 정책이슈가 되지 않았던 건강관리서비스는 박근혜정부 후반인 2016년 2월 ‘헬스케

어산업 활성화대책’ 에 등장하였고, 정부는 곧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끝내 발표되지 못했음. 

l 이때에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이 경제부처에서 의료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정

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복지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또

한 박근혜정부에서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근거자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2012년 이후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활용하는 등 

보험산업계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의 강력한 이해관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

음.  

l 한편 ‘가이드라인’ 은 법적 효력도 없고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이런 형

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절차적 책무성의 방기이며, 심각한 ‘행정독

재’라는 비판을 받았음.

l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고, 12월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추가 설치됨. 헬스케어특위는 산업계와 친산업계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특위 

아젠다의 근거기반도 민간경제연구소로부터 차용하여 사실상 민간주도의 바이오헬스분야 

규제개선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볼 수 있음. 

l 헬스케어특위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에 민간 기

업에서 요구해오던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통해 헬스케어 특위 자체가 

시민관점에서의 편익과 안전,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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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적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이었음이 드러남. 더욱이 바이오신약과 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무성을 담보할 방법이나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비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l 문재인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정책은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

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헬스케어산업과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

성화>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이후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왔던 민간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과 건강정보수집과 활용을 위한 관련금

융업법 개정 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l 2018년 규제샌드박스법 통과,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1차)」발표, 2019년 7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외에도, 현재 의료영

리화를 촉진할 다양한 규제완화 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중임.        

2.2.� 시장의�움직임

l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과 윤리, 제도상의 문제들이 산

재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성하기 어려운 규제적 환경이 

존재함. 

l 따라서 국내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은 산업활성화를 내세우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맞닿아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을 발판으로 삼아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기업들은 정부주도의 포럼, 

연구과제, 시범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자신들의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를 유

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음.

l 정부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계 인사들의 네트워크는 2008년 ‘건강서비스 활성화 1차 TF’에

서부터로 볼 수 있음. 당시 시민사회는 이 TF가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시민대표

가 포함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의사협회의 탈퇴 선언과 잔류 번복 등 불

협화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차 TF까지 지속되었음. 

l 박근혜정부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인사들을 포함하는 더 영향력이 커진 ‘미래보건의료포럼’

을 구성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함. 문재인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과 ‘미래보건의료포럼’에는 보

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등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l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지원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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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들이 역대 회장을 역임해오고 있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대표적임. 2017년에

는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강관리기업, 법무법인, 벤처캐피탈, 학계,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발족함.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되

는 각종 규제개선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l 이명박정부 이후 대규모 국책 건강관리서비스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09년 지식경제부(300억), 2015년 산업자원통상부(95억) 사업에

는 국내 대형 전자, 통신, 제약기업 및 의료계와 IT업계,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나 예산낭비

와 개인건강기록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드러냄. 또한 정부사업에 참여한 업체 

외에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l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업체들의 육성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스마트헬스케어종

합지원센터’)과 민간(‘파이디지털헬스케어’, ‘G4A코리아’ 등)의 참여는 활발한 상태임. 더욱

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들의 출범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들이 등장하고 

있음.  

2.3.� 건강관리서비스�추진을�뒷받침하는�논거와�지식생산

l 정부는 인구고령화, 의료비증가, 질병구조의 변화라는 환경이 ICT기술과 바이오기술 발달

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뀌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

이 적극적으로 자기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질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l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헬스시대에 개인건강기록의 공유와 정보통합기술 개발과 적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산

업 활성화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l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는 크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설립 및 서비스 표준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표준개발·서비스 

플랫폼 표준화 연구,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 세 분야로 수행되고 있음. 

l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 자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

술과 플랫폼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를 활용한 모바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관

리모델 개발, 아동 청소년 대상 비만예방관리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도 진행되고 있음.

l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연구들의 핵심은 개인건강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과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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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으며, 이것은 개인건강정보의 전송과 수집·집적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음. 

3.� 건강관리서비스라는�먹이를�노리는�자들

3.1.� 건강관리서비스�업체

l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은 건강관리서비스업체를 비롯하여 보험

사, 은행, 벤처 캐피탈 등 금융자본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대거 관여되어 있으며, 개인건강정

보를 활용하려는 빅데이터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음.

l 스마트헬스케어 산업군은 하드웨어 산업군(측정 기기), 소프트웨어 산업군(앱, 플랫폼 등), 

서비스 산업군(건강상담, 원격의료, 유전자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3.2.�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금융자본의�관심

l 금융자본은 특히 손해보험, 생명보험등 보험사들로서 개인건강의 사전위험 관리를 명분으

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건강정보를 통해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을 줄여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는 민간보험사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다량의 환자 데이터를 구매해왔던 사실로도 증명되는 바임.

l 이미 ‘뱅크샐러드’ 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

은 보험사들이 이 뱅크샐러드 보험설계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임.

l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업계의 부수업무화하기로

약속한 상황임. 여기에 카드사와 은행 등도 건강증진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3.3.�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이해

l ICT 기술은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의 핵심요소인데, ICT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정

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면을 부각시켜 소비자 주권으로 포장하고 있음. 하지만 중요

한 것은 이런 건강정보가 민간회사에도 축적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보험사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건강정보는 아니지만,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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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주들에게 팔고, 선거캠프에 유출했던 사례처럼 민감한 개

인건강정보의 악용우려는 상존함. 

l 현재 삼성,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건강정보수집을 위한 프로그램과 망구축

에 뛰어든 상태이며, 주목할 만한 점은 대기업들이 기기제조업체부터 솔루션 제공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험사, 보험사 등 스마트헬스산업 가치사슬 모두를 관

할하는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임.   

l 거대 IT기업들이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하는 현 상황은 건강정보 소유권을 대기업들이 

독차지 하고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확

률을 높임.

4.� 건강관리서비스�도입,� 무엇이�문제인가?

4.1.� ‘의료� 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의�임의�구분은�가능한가?

l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비의료 서비

스를 굳이 구분하려고 했지만, 개별 질환자나 수많은 구체적인 질환과 환자를 다루는 현장

에서 그 둘의 거의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이런 구분은 건강관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해서

도 효과적인 돌봄 방안이 될 수 없음.   

4.2.� 개인의�건강�선택은�사회적�진공�속에서�이루어지는가?

l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 국가의 국민건강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관점이 철저히 부

재한 이 제도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l 이런 건강관리의 개인화는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킴. 

즉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태요인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더 광범한 사회경제적, 문화환경적 조건들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인구집

단간 건강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이 이 국내외 다수 연구와 실증을 통해 밝혀지

고 있음.

4.3.� 개인의�건강정보는�충분히�보호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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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반면, 건강관리서비스 운영방식에서 ICT와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은 한층 강화되었으나, 개

인건강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보건의료 빅

데이터의 영리적 활용을 규제하는 조치들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4.4.� 경제성장�수단으로�적절한가?

l 정부가 주장하듯이 건강관리서비스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자료는 거의 부재한 상황임. 산업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기업수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메출액은 

2014-2015년 오히려 감소함. 

l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따른 일자리와 시장창출 경제효과분석도 터무니없는 추정이

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장 수단이라는 허울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를 노리는 보험사, ICT 업체, 그리고 그 가치사슬 맨 위에 있는 대기업들의 

시장확대 편의를 봐주는 노릇을 하고 있음. 

4.5� 국가의�건강보호�책무성에�합당한가?

l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면 현행 의료이용체계, 건강보장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제

반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입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공적 책무성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l 정부는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과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공공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고, <제2차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2016년)에서도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l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계획은 전무한 채, 개인

이 민간기관을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l 게다가 2010년과 2011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비교하면 비의료기관설립 기준, 서비

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관리절차는 언급

되지 않거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을 볼 수 있음.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

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특히 일차의료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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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야 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 또한 산업적 목적에서 별도의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장제도 내에서 양질의, 

일원화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음. 

5.� 상업적�건강관리서비스가�아니라�공공적�일차보건의료

5.1.� 일차보건의료�강화가�답이다

l 건강관리서비스가 등장하는 배경은 한국 일차의료체계의 부재가 큰 원인이기도 한데, 사실

상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비의료행위가 아닌, 일

차의료의 핵심기능임.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일차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5.2.� 미국�질병관리프로그램으로부터의�교훈

�

l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원형이랄 수 있는 미국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현재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 한국의 건강

보험제도는 통합적으로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단일보험자체제로서 의료비지출

억제를 위하여 미국과 같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외부에 둘 필요가 없음. 

l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실제로 건강관리를 받을 필요성은 크지

만 제공기관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줄

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건강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l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와 비의료기관 공급자들

간에 엄격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팀 협력을 이룰 때 효과적인 것으로 요약되지만, 한국

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임.   

6.� 글을�마치며

l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 수단이라기보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이해를 보장하

기 위해 국민건강이 핑계거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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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단 의료서비스와 비의료 서비스의 임의 구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책적 합의를 벗어나 건강

행동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치 않다. 심지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

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너무나 취약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방기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l 또한 보건의료와 건강보장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도를 충분한 법적 기반

도 없이, 국민 당사자와 비판적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

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정보를 기업들의 이

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l 우리는 인구고령화의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관리, 질병의 예방이 점차 중요해지고, 또 

폭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

는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최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

업적 건강관리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l 질병예방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튼튼한 일차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통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를 촉진하는 보조수단이 되어야지 주인공이 되어

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어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건

강관리에서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체계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건강보험 공단은 재원조달과 기획, 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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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April 21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announced 

「Non-medical Health Management Services Guideline and Casebook 1st ed.」, which was 

widely criticized by civil society advocating public health. People’s Health Institute 

(hereafter, PHI)reviewed the policy process and role of key players including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Health Management Services. 

Also, PHI critically appraised the Guideline in terms of public health,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nd industrial policy, respectively. 

PHI found that the Health Management Services system mainly driven by government is 

not an effective means for population health promotion but a tool for increasing business 

profits. The word of ‘population health’ seemed to be a disguise to hide business’ interests. 

The current Health Management Services system has critical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arbitrary distinctions between medical service and non-medical service is practically 

impossible. Second, it is based on the misconception that health behaviors are pure personal 

choices, ignoring broad consensus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hird, there is no sound  

measures for protecting personal health data, which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by 

law. Forth, in spite of ‘optimistic’ rhetorics, even its economic impact is dubious and 

unfounded. All of these indicate that governments have failed to meet their accountability 

for protecting population health and privacy.

The current government implemented the Health Management Service based on a 

government guideline, detouring legislation process and avoiding public discussions. It 

seems the government’ sly tactics to evade critics of civil society. This is no more than  

denial of democracy. 

PHI does not oppose the argument that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containment of 

medical expense is important. However, we strongly argue that it should be done by public 

health approach other than individualized commercial services. The Health Management 

Service should be integrated in the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managed by the public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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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ain� 2010,� 왜� 다시� 건강관리서비스인가?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

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건강관리서

비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

서는 2016년 이후 입법화 대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만 수차례 

하고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2019년 5월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10년에 처음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이 법안을 

법률적, 보건학적, 산업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즉각 폐기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슈페이

퍼를 낸 바 있다.1)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이 제도가 국민건강 향상을 명분으로 의료제도를 왜

곡하고 전면적 의료영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었다.2) 이후에

도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언급할 때마다 비판과 철회요구가 이어졌다.3) 

불행하게도 2019년 모습을 드러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법률적·보건학적·산업

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2010년 법

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 또는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름

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정책의 긴밀한 

부분을 구성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태이다 (글상자1).

  

1) 시민건강연구소(2010), 『시민건강이슈 1호: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2) 메디컬옵저버(2010.06.16.).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약·시민단체 반대 거세”
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도자료(2016.2.18.). “박근혜정부 ‘건강관리서비스’는 미국형 기

업의료 허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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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목표]

▶ 혁신신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 제약․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18) 1.8 → (`22) 3 → (`30) 6
▶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액(억 달러): (`18) 144 → (`22) 200 → (`30) 500
▶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

* 바이오헬스 일자리(만 명): (`18) 87 → (`22) 97 → (`30) 117

<글상자 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2019.5.22. 관계부처 합동)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에 ‘헬스케어산업과 보험산업의 융복합’ 사

례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과 제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

다. 이후 2018년 ‘규제샌드박스법4)’ 통과를 비롯해 2019년 5월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

략>5)이 발표되었고, 얼마 전에는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6) 

4) 규제혁신법률 일명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으로서 소관부처
가 각각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이다. 

5)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약과 의료기기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각종 규제완
화와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방안들 대거 포함

6) 라포르시안(2019.07.24.).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강원도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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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발표 뉴스기사

(연합뉴스. 2019.05.22)

뿐만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건강정보

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그리고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이라고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

진단기기법]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적처럼 “의료영리화를 4차 산업

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

적 규제완화”7)가 진행되는 중이다.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2019.02.21.).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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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2010.10.06.) (비즈니스포스트. 2018.08.06.)

<그림 2>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의 결탁을 시사하는 언론기사

우리는 한마디로 ‘허술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처럼 집요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슈페이퍼는 2010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비

판적으로 분석하며, 숨은 이해관계 세력들을 전면에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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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리서비스의�탄생과�진화�

2.1.� 정부의�움직임

2.1.1.� 이명박�정부� (2008-2012)

l 2008년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해부터 ‘경제위기 대응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확대’의 일환으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한다.8) 2009년에 발표된 의료분

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핵심과제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기반 조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제도 기반조성 등이 포함되었다9). 이 

발표 전에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관리서비스 1차 태스크포

스(TF)를 구성하고 1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

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고,10) 이어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근거와 운영방안을 검토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U-Healthcare 시

장 규모 추계』, 『건강서비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l 정부가 이러한 정책과정을 진행하기 직전인 2007년부터 민간경제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전

자 및 IT기업은 차세대 수종사업으로 유헬스(U-Health) 관련 기기 및 솔루션 사업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11)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이들은 예방과 진단, 치료, 관리를 아우르는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을 관

리할 것을 강조했다 (그림3, 글상자2). 

 

8) 2008년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2009년 5월 대통령 
주재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등.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05.08). 10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20108.10.02) “‘한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 심

포지엄 개최”
11) 삼성경제연구소(2007). 유헬스(U-Health)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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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헬스케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LG경제연구원(2007).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뜬다)
     

․삼성경제연구소(2007).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2007). 유헬스(U-Health) 시대의 도래

․LG경제연구원(2007).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뜬다

․LG경제연구원(2009).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 지원 병행 필요

․KT경제경영연구소(2010). U-헬스 시장을 향한 ICT업계의 본격화된 경쟁

․KT종합기술원(2010). U-헬스케어 확산의 도화선 바이오센서(Bio Sensor) 
․삼성경제연구소(2010).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HT보고서)

<글상자 2>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의 유헬스(U-Helath) 및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연구

l 2010년 5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이후 9월에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09년 11월 복

지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와 원격의료 도입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MB정부와 삼성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2) 삼성과 LG등 민

간경제연구소들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

고서가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정책근거자료가 되는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

화정책들이 태생적으로 자본의 논리와 이해로부터 출발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l 2010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에 이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

화,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추진과제로 하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으로 건강관리서비

스를 소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만들어가는 

12) 프레시안(2010.10.06.). “삼성, MB정부에 ‘의료민영화’ 지침서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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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13) 국민들의 자가건강관리 필요를 돕는 예방적 의료서비스라고 

소개했지만, 건강관리서비스는 명백하게 도입초기부터 산업적 효과와 ‘시장’을 염두에 둔,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었다.  

l 2010년 5월 17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열흘 후, 의원입법 형

식으로 변웅전의원(자유선진당)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시민건강연

구소를 포함하여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보건학적, 법률적, 산업적 측면에서 검

토하고, 애초에 보건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시장형성이라는 산업정책으로 기획된 건

강관리서비스로는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장 폐

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 대신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기존의 법

률에 명시된 국가의 건강보장책임과 공공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이윤증대를 보조하는 의료영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활용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4)  

l 2010년 7월 ~ 2011년 5월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

강관리서비스법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건강관

리서비스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고자 <건강관리서비스 Q&A>를 발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포럼’을 개최하기

도 했다.15) 정부·학계·관련단체·언론계 등을 망라하여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총 7차에 걸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포럼’을 진행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유관단체를 포괄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지지하는 산업계

와 일부 의료계, 민간연구소가 주를 이루었다 (표1~2). 

l 포럼과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일부 지적사항(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건강정보 보호강

화 등)을 반영하여 2011년 4월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

표발의한다. 2011년 5월에 열린 7차 포럼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

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16) 라고 하면서 입법화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05.0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확정”
14)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토론회(2010.06.16.)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건강연구소(2010.08.04.), 시민건
강이슈Ⅰ.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06.30.). “복지부,「건강관리서비스 Q&A」발표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
화 포럼」개최”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05.19.)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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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그러나 이 법안도 앞서 변웅전의원 안처럼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

는다. 이후의 정부 행보를 보자면, 두 번의 법안통과가 실패하자 입법화를 우회하여 행정

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개최 일시 포럼 주제

1차 (2010.07.02.) 건강관리서비스 전망 및 성공적 발전 방안

2차 (2010.08.27.) 일본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

3차 (2010.10.08.) 실제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4차 (2010.11.0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5차 (2010.12.07.) 국민의 건강관리욕구(needs)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

6차 (2011.02.09.)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결과

7차 (2011.05.20.) 지자체주도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해당 포럼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표 1> 2010 -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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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성명(직위)
총 30 명

보건복지부

(4)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

보험급여과 은성호 과장

관련단체

(6)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이원철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대한간호사협회 변영순 이사

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u-Health 산업계

(4)

SK텔레콤 신창석 기업사업본부장

KT 황영헌 기술개발실 신사업지원담당상무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이사

병원 

(5)

서울아산병원 최재원 건강증진센터소장

세브란스병원 홍천수 VIP 건강증진센터소장

서울대병원 조비룡 건강증진센터장

강북삼성병원 김현수 진료부원장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가톨릭u-헬스산업단장

언론계 

(3)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매일경제 노원명 기자

학계․연구계 

(8)

경희대학교 최중명 교수

서울대학교 김석화 교수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

한국병원경영학회 임배만 회장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양승주 단장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이성호 수석연구원
* 간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06.30.)

<표 2>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위원 명단

l 2012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

화 추진계획>이 발표된다.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수사 아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의료서비스 선진화관련 법률안들의 입법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국회에서 

처리가능성이 낮은 법률안으로 분류하면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떻

게라도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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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중 18대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률1)2)은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

 1)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원격진료의 안정성, 허용범위, 책임분담 문제 등을 정리

하여 국회 설득

 2)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은 18대 국회 내 처리노력 지속

- 상임위에 미상정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처리 가능성이 낮은 법률안1)2)은 추후 국회에

서 재추진

 1)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 및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등 의료법, 약국법인 설립 허용의 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 등

 2)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은 18대국회에서 폐기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글상자 3> 관계부처합동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2.22.)

l 2012년 7월  2월에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추진계획에 명시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건

강관리서비스법(안)]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되어 폐기된 법안을 이름만 바꿔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입법계

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17) 

l 2012년 ~ 2016년  몇 차례의 입법화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추

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중요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2011년 발의된 손숙미의원의 법안에 포함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회사 개설 제한’ 

조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보험업계의 활동이다. 2010년 5월 발의된 변웅전의원안은 건강

관리서비스업 허가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손숙미의원안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

의 여론을 반영하여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우려’를 달랠 수 있도록 ‘보험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개설·출자·투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앞으로 정부입법이 된다고 

하면 이 개설제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험연구원을 앞세운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8) 는 주장을 폈다 (글상자4). 보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의 사례를 들면서 ‘보험회사가 자사 보험가입자 중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하

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2015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의 보험사들의 자회사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소개하고

(미국의 Cigna, Healthway, Kaiser와 일본의 Kife Care Partner, 전국방문건강지도협회

17) 약사공론(2012.07.21.). “‘건강관리서비스’ 포기 안한 복지부에 野 ‘으름장’” 
18) 보험연구원(2012).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19) 보험연구원(2014).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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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업계가 건강관리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U-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제안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 부분과 비의료행위 부분으로 

구분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법체계 내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도 했다. 그리고 이런 보험산업계의 주장은 2019년 5월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업 개설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

료행위와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내용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2012),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보험연구원(201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험연구원(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 국내외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와 금융권 활용가능성

<글상자 4> 민간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진입허용을 주장하는 보고서 

2.1.2.� 박근혜�정부� (2013-2017.4)

l 2016년 2월  건강관리서비스는 박근혜정부에서 한 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정권 후기 투자

활성화대책에 다시 등장한다. 2016년 2월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

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으로 ‘헬스케어산업 활성화’가 발표된

다. 당시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헬스케

어, 대학해외진출 네 가지였다. 이때 ‘헬스케어산업’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했다. 기존

의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이름을 바꾼 헬스케어산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대응을 빌미삼

아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두 망라되었다. 한국은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인프라’에 강점이 있으므로 헬스케어산업은 산업적 전망이 

크다고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재생의료,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원격의료, 

빅데이터,  정밀의료, 영리병원 및 영리자회사 추진 등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비롯하여, 유전자검사허용과 신약과 의료기기·기술지원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해서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의료

비지출 증가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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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단하고, ‘2016년 3/4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서비스 영역창출을 지원하겠다’

는 계획을 밝히면서 가이드라인의 예를 제시하였다 (글상자5).

① 정의: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

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

② 범위

 -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ex. 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
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ex. 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이를 고지)
 -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글상자 5> 2016년 2월 투자활성화대책 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예)

l 그러나 발표 이후 경향신문 2월 9일자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경제부처에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이 많으니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 실렸다20).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체들의 건강관

리서비스 건의가 강해 연구용역 등으로 일시 시간을 벌었다. 복지부 입장도 난감하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해졌다21).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산

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증거들이 명백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건강관리서

비스 활성화 근거자료는 2014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22)를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와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사례로 소개한 건강관리서비스 운영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으로 동일하고,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성장 추이 자료도 동일하다.23) 

이것은 보험산업계에서 정부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구축 논리와 자료를 직접 제공하며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글상자6, 글상자7). 

20) 경향신문(2016.02.19.).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기업 시나리오대로 착착?”
21) 메디컬타임스(2016.02.22.)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알고보니 Ctrl+c, Ctrl+v” 
22) 보험연구원(2014).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23) 시장규모를 “88년 1.2억불”이라고 표기한 것은 “98년 1.2억불”의 오기로 보임.



 

- 13 -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 (일본)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민

간에서도 전문업체․보험업체 자회사 등에 의한 건강관리 시장 형성

○ (미국) `90년대 중반 의료비가 급증하자 전문적 건강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급

성장하여 Healthways, Cigna 등 대형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 미국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88년 1.2억불 → `08년 22억불

○ (호주) 공공에 의한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Lifescript 프로그램 등)와 민간주도의 건강관리가 혼

용되어 있으며, Alere 등 글로벌 건강관리서비스기업 존재

<글상자 6>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자료(2016.2.17.)  

<그림Ⅲ-1> 주요 국가별 건강관리서비스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호주
민영

의료

보험 

형태

․민영의료보험 주도형 

(민간이 정부를 대신

하는 대체형)

․공적의료보험 주도형 

(민영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없음; 공보험 

유일형)

․공사의료보험 중복형 (공공병원 

이용시 무료, 민영보험 피보험

자가 민영병원 이용시 정부가 

민영보험 보조)

서비스

공급자

․보험회사

․전문회사

․보험회사

․전문회사

․정부투자영리보험사

․비영리 보험회사

․전문회사

․영리보험회사는 진입 검토중 

(보험이 일반의 서비스(주로 외

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

<그림Ⅲ-1> 미국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성장 추이 (1995~2008년, 총수입 기준)

<글상자 7> 보험연구원(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연구』보고서

l 이 가이드라인의 더욱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들의 건강

과 질병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고, 기존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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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도 없고,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 형태로 

추진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행정독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으

나,24) 가이드라인 방식은 2019년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l 2016년 7월 ~12월 7월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2016-2020년)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편리한 검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며, 2016년 하반기

에 비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다. 또한 11월에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25) 그러나 이후 이어

진 정치적 격랑 속에서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림 4> 2016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뉴스기사

(약사공론. 2016.11.16.)

24) 뉴스민(2016.02.19.). “무상건강관리까지 기업에? 의료계, “사실상 의료민영화””
25) 약사공론(2016.11.16.). “政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드라이브...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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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2월  탄핵정국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기와 의료를 결합해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신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세 가지 주제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수출동향 및 정책방향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얼마나 중요한 산업정책

으로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2월 이후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가이

드라인 발표 계획’만 계속 보도되다가, 끝내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고 정권이 막을 내

렸다.   

<그림 5> 2017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2.1.3.� 문재인�정부(2017.5� -� 현재)

l 건강관리서비스는 2010년 등장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세 번의 정부를 거치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 헬스케어산업, 바이오헬스산업26)으로 명칭과 외연이 확장되는 의료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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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의 일부로 계속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더

욱 친기업적, 영리적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앞선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입법화나 가이드라인 발표를 문재인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라는 형태로 내놓았다. 2010년 최초 도입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

체가 되어 유관단체/산업계/병원/언론계/학계가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입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심포지엄,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으로 시

행방침을 정한 이후로는 공적 논의의 장 자체가 매우 드물어졌다. 시민사회나 의료계 등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산업적 효과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성격 자체가 분명해진 것으

로 보인다. 

l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

회’가 출범하였다. 앞선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대책을 발표했다면, 문재인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화두

로 내세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IT, IoT, 소프트웨어 등 주로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20인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

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 12월 산·학·연구계를 포함하는 헬스케어특

별위원회가 추가 설치되었다 (그림6).

 

<그림 6>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중 

l 헬스케어특위에서는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➀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➁헬스케어 빅데

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구축, ➂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➃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26) 바이오헬스 산업의 개념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한다(2019.5.22.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개요 및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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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➅체외진단기기27))를 선정하고 사실상 바이오헬스 분야 규

제개선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정책과의 보도자료가 밝히고 있다시피, 

‘특위민간위원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기획을 통해 민간(현장) 주도의 정책 아젠다화 및 추

진동력을 마련’28)하기 위한 것으로, 아젠다의 근거 기반도 민간경제연구소로부터 차용하고 

있다 (그림7). 

<그림 7>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2018.12) 중

l 2010년 입법화 시도기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모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보건복지부가 삼

성경제연구소에 연구보고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제

는 거리낄 것이 없다.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모형의 정책 근거를 제공하고 

민관공식 기구를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정부는 이 기구에 적극 협력하는 형식으로 변

모했다. 헬스케어특위는 1년간의 활동 끝에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2018

년 12월 10일)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약임상시험계획 승인기간 단축,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신의료기술 평가 심의 간소화 및 별도 평가트랙 신설, 체외진

단기기 ‘선진입 후평가’ 허가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요구해오던 전면적 규

제완화 조치가 모두 포함되었다.

l 헬스케어특위의 성격은 특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난다. 헬

스케어특위의 절반이 산업계 인력일 뿐만 아니라, 학계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 일부는 관

련 기업의 사내·외 이사 또는 임상자문위원을 맡고 있다.29) 헬스케어 특위 자체가 시민 관

27) 6대 프로젝트로 TF가 운영되었으나, 일부 세부과제 중복으로 ‘융복합 헬스케어기기’와 ‘체외진단기기’ 
프로젝트 통합 

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2.10.).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발표
29) 참세상(2019.02.13.) “의료민영화, 브레이크없이 악셀 밟고 가실게요”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정호 세월셀론택 대표가 줄기세포 분야의 공식적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줄기세
포 기술개발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위원장 및 학계 대표로 위촉됐다. 우선 특위 위원장인 
박웅양 성균관대 의대교수는 삼성유전체연구소에서 유전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마크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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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편익과 안전, 공공성보다는 의료산업적 이해에 치중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다. 이 모든 것이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 책무

성을 담보할 방법이나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8>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명단 뉴스기사

(메디게이트, 2017.12.19.)

이라는 생명공학 벤처기업 전문업체에서 2006년부터 3년간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
전정보 분석, 질환예측 및 진단용 유전자 발굴,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회사다. 박윤정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2016년 주식회사 ‘나이벡’에서 경영개발기획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맡았다. 나이
벡은 펩타이드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인 치아미백제, 치과용 골이식재 
제조사업을 비롯해 화장품 사업까지 하고 있다. 박교수는 나이벡의 주식 4.20%를 보유하고 있다. 오정
미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하임바이오’에서 임상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하임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 
신약개발, 건강기능성 제품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오교수는 2011년부터 1년간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엔케이바이오(현 셀텍)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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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11월 문재인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발표 때이지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에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상 2017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헬스케어산업과 보험산업의 융·복

합 활성화>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서비

스’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자 ‘유망한 인슈어테크

(Insuretech) 분야’로 제시된다. 

③ 경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산업 등 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

*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14년, 한은): 19.2명/10억원(全산업 평균 12.9명)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14년, 한은): 16.7명/10억원(全산업 평균 8.7명)

<글상자 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2017.11) 

l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내용은 ‘민간보험회사에서 IT기술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결

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통해 보험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보험계약자는 건

강관리를 통해 보험율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2012년부터 보

험연구원 등에서 주장하던 ‘보험사들이 자사 가입고객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추진 경과는 “(보험업계에서)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마련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향후 이런 보험 내

용의 적용에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보험가입자 전체

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보험상품들의 예시로 웨어

러블 기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휴 헬스케어 회사와의 결합을 보여줌으로

써 2019년 5월에 발표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포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

다. 공식 가이드라인 이전에도 이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품화를 시작하고 있었

던 것이다. 

l 이 발표 후 2018년 4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8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동향>에는 ‘4-5월 두 달간 

60,371건(37.5억원 실적)이 판매되었으며, 추가로 2018년 중에 16개 회사가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건강증진형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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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밝혀, 사실상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데 문제

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이런 상품의 개발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30) 정부가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적극 공조하는 양상이다. 금융

위원회는 2019년 3월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에 보험업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 등 규제완화를 포함시켰다. 7월에도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

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지원과 건강

정보수집과 활용을 위한 관련금융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험업계를 전면

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5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3만 원 이상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는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으

로 추진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은 오히려 상위법의 보호를 받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l 2019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만 되었던 가이드라인을 처음 내놓으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글상자9).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민관법령해석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3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 (정의)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

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글상자 9>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30) “금융당국은 이러한 건강증진형 보험이 소비자에게는 건강증진과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보험회사에게
는 보험위험(손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IoT기기 연계보험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하여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2018.06.08.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제목: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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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장의�움직임�

l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회사가 독자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같은 법적, 제도적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찍이 

2004년 LG전자는 혈당을 재고 투약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당뇨폰’을 개발해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뇨폰의 후속으로 다이어트

폰, 스트레스폰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31). 하지만 혈당 측정 기능 때문에 이 핸드폰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의료기기 취급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해야 했기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32). 즉, 건강관리분야는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

을 개척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규제적 환경이 존재한다. 

l 이렇게 보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를 발판으로 삼지 않고

는 추진되기 어렵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의 배후에는 규제를 풀고 기업들을 밀어주

는 정부가 있다. 정부는 산업 활성화 명목 아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해가 달려 있는 각종 건강관리서비스 정책과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기업들

은 정부가 마련한 모임, 연구와 시범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자신들의 사업기반을 확대

하고 법과 제도를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2.2.1.� ‘산(産)-학(學)-정(政)’� 네트워크� �

l 정부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계 인사들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인 2008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는 민간 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하고자 ‘건강서비스 활성화 TF’를 발족했다. 

TF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민간건강관리회사(㈜에임메드)

와 생명보험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4월부터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

다. TF 구성원들의 긴밀한 관계와 사안에 대한 큰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글상자10). 

31) 서울신문(2004.11.01.). “최첨단·웰빙 폰 바람”. 
32) 한겨레(2010.03.26.). “혈당관리 ‘당뇨폰’ 개발하고도 포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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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회의 내역> 
 ○ T/F 구성 및 준비모임 (4.17, 목)
 ○ 1차 회의(4.22) :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분석

 ○ 2차 회의(4.29) : 각 단체별 건강관리서비스 입법건의내용 검토

 ○ 3차 회의(5.6)  : 정책방향에 대한 쟁점 도출 (1)
 ○ 4차 회의(5.13) : 정책방향에 대한 쟁점 도출 (2)
 ○ 5차 회의(5.20) : 개념, 범위, 방향 등 쟁점 논의

 ○ 6차 회의(5.27)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종류 및 업무범위

 ○ 7차 회의(6.3) : 소비자 보호방안 및 품질관리방안 논의

 ○ 8차 회의(6.10) : 건강관리서비스의 분류체계 모형 논의(진흥원)
 ○ 9차 회의(6.17) : 업종관리방식, 의료기관 정보교류 및 연계서비스(1)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공동 공청회(6.20)
 ○ 10차 회의(7.1) : 업종관리방식, 의료기관 정보교류 및 연계서비스(2)
   ※ 대한병원협회 공청회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7.10)
 ○ 11차 회의(7.22) :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 정리(진흥원)
 ○ 12차 회의(8.12) : 시장조사결과 발표(진흥원)
 ○ 13차 회의(9.23) : 제도화 일정 변경 및 TF논의 정리

(출처: 이윤태. 대한약사회 수요포럼 토론 자료. 2008.10.29.)

<글상자 10>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회의 내역

l 시민사회는 이 TF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TF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TF에 시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33), TF 

구성원이었던 의사협회가 2008년 6월 탈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사태도 있었다34). 

이러한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듬해에 2차 TF, 그다음 해에 3차 TF를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 

l 특히 2010년에 운영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3차 TF는 인원을 기존의 두 배인 30명으로 

늘렸다. 여기에는 국내 IT 대기업인 SK 텔레콤과 KT,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인 ㈜인성정보

와 ㈜헬스맥스 4개사가 포함되었다. 또한 학계를 포함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참여시켰다 (표3). 

33) 김종명(2009).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 
34) 청년의사(2008.06.04.) “의협 "민간 건강관리회사 활성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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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참여자격 소속 및 직위 비고
김강립

포럼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 의료분야 연구․자문 대표단체
추무진

관련단체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단체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 단체
이윤성 대한의학회 의료학술단체 
강건욱 제1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예방진단의료 및 의료정보화 
조비룡 제2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차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백남종 제3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재활 등 건강관리 
서준범 제4분과위원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박래웅 제5분과위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의료정보학
김옥주 전문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윤리

박현애 전문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세계의료정보학회회장

의료정보분야전문가

윤건호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만성질환관리 및 디지털 헬스케어

김성수 전문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
박웅양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전체의학
강정화 환자/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의료소비자
신성식 언론인 중앙일보 논설위원 언론 

김승환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바이오의료IT포함

전자,정보통신분야 공공기관

최두진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CT융합포함정보통신분야, 공공기관

<표 4> 2017년 미래보건의료포럼의 인적 구성

기관 성명(직위)
SK텔레콤 신창석 기업사업본부장
KT 황영헌 기술개발실 신사업지원담당상무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이사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이성호 수석연구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재구성) 

<표 3>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의 산업계 부문 인적 구성

l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TF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이전보다 다양한 산업의 이해를 포함할 

수 있는 확대된 형태로 이어졌다. 이른바 ‘미래보건의료포럼’은 2015년 2차례, 2016년 5차

례, 2017년 4차례 모임을 지속했다. 이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고령화와 양극화, ICT융

합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4개 분과(‘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에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의 관련 전문가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

럼의 주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였고, 주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미래보

건의료정책연구단)에서 맡았다 (표4, 그림9).

 * 간사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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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공 공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동위원장

2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3

민  간

전문가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동위원장
4 박웅양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 정진현 연세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
6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7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8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유헬스케어사업단 단장
9 김명기 LSK인베스트먼트 대표 

10 이명화 STEPI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11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5> 헬스케어 포럼의 인적 구성

2010년 1차 건강서비스 활성화 포럼 

(이명박 정부)  
2015년 1차 미래보건의료포럼 

 (박근혜 정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

부 장관이 건강서비스 활성화 포럼 참여자들에

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서울 롯데 호텔에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 미래보건의료포럼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그림 9>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과 2015년 미래보건의료포럼 

l 문재인 정부도 올해 4월부터 ‘헬스케어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계 참여자로 

벤처캐피탈 LSK인베스트먼트 대표도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표5). 포럼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세 차례 개최되었다 (그림10). 첫 포럼은 보건의료산업 

실증특례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크로젠과 ㈜휴이노가 각각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앱 연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프로그램에 대하

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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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2019.4.30.) 
2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2019.5.27)
3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2019.7.19.)

  

<그림 10> 1차 - 3차 헬스케어 미래포럼 

l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자체 네트워킹도 활발하다. 그러나 정부 주도 네트워크와 마찬

가지로,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도 단순히 건강관리회사들만의 연계가 아니라 의료계, 학계,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도입을 추진

하던 2010년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꼽

을 수 있다. 이 협회는 2010년 ‘한국U헬스협회’로 설립되어 2018년 ‘한국스마트헬스케어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협회에는 라이프시맨틱스, 인바디 등의 건강관리업체들도 포

함되어 있지만 IT 대기업인 KT, LG, SK 등과 서울대, 가천대, 삼성의료원 등의 대형 병원

들이 임원사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대회장이었던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을 필두로 현

재까지 서울대학교병원장들이 줄곧 회장을 역임해오고 있다 (표6,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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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1

임원사

서창석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2 이동면 융합기술원장  KT 융합기술원
3 안승권 CTO LG 전자 
4 육태선 신규사업단장 SK 텔레콤
5 원종윤 대표이사 인성정보 
6 최상만 본부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7 박동균 교수 가천의대길병원
8 고범석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9 송승재 대표이사 라이프시맨틱스
10 방사익 교수 삼성의료원
11 김정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2 박범교수 아주대학교
13 김남현 교수 연세대학교의료원
14 위원량 대표이사 이지케어텍
15 차기철 대표이사 인바디
16 박노택 대표이사 텔레필드
17 이의훈 교수 카이스트
18

회원사

전도규 대표이사 GC녹십자헬스케어
19 윤영욱 상무이사 GE Healthcare Korea
20 김민준 대표이사 H3 System
21 이상헌 부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2 김일두 대표이사 광컴
23 정문기 대표 레드서브마린
24 배윤정 대표이사 메디플러스솔루션
25 임미애 대표 바쉔메디케이션
26 허병우 대표이사 보령A&D메디칼  
27 김성일 대표이사 볼트마이크로
28 김은선 대표이사 비알네트콤
29 전진욱 대표이사 비트컴퓨터

30 이상수 대표이사 소프트넷

31 이영신 대표이사 씨어스테크놀로지
32 조준희 대표이사 유라클 
33 이미숙 대표이사 코어메드
34 이승엽 대표이사 하이디어솔루션즈
35 노태환 대표 헬스리안
36 이상호 대표이사 헬스맥스
37 임태호 대표이사 헬스커넥트
38 차정학 대표이사 휴마시스

(출처: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 

<표 6>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참여 기업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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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 

l 그런가 하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출범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KoDHIA, Korea 

Digital Health Industry Association)’도 있다. 이는 국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

간 네트워크로서 건강관리기업뿐 아니라 학계, 공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법률자문

을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율촌, 김앤장, 테크앤로 등), 벤처캐피털(인터베스트, 마그마인

베스트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건강관리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민간부문은 의료계

와 학계, 법조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여 건강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진영’을 구축하는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2.2.2.� 연구용역과�시범사업� �  

l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국책 건강관리서비스 

연구와 시범사업들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민간 기업의 국책 시범사업 참여

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건 분야에서 수억~수백억대의 예산 규모는 매우 

이례적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l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 원을 받고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산업 선진화 방안』(연구기간: 2009.12.01.~2010.11.31.)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비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행 주

체가 삼성 연구소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일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라는 

논란에 휩싸여 복지부가 여러 차례 해명 발표를 내기도 했다 (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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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용역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10)

l 그런가 하면 2009년 지식경제부는 무려 300억원 규모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스마트케

어서비스 시범사업(사업기간:2010.04 ~ 2013.06)’을 발주했다. 사업 수행주체로는 LG 컨

소시엄(LG전자, LG텔레콤, SH제약, 바이오스페이스, 넷블루, 대진정보기술, 대구광역시)

과 SKT컨소시움(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생명, 인성정보, 인포피아, 경기․전남․충북)

이 선정되었다. 애초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

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실제 사업 참여자가 3,447명에 그쳤고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받았다35).

l 2015년에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신규 먹거리 산업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약 95억 원 

규모의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공모

했다. 수행자로는 ㈜라이프시맨틱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컨소시엄에는 ㈜라이프시맨틱

스나 ㈜헬스커넥트, ㈜마크로젠 같은 건강관리회사들 뿐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

원 등 의료계, 네이버, 비트컴퓨터 등 다수의 IT업계가 참여했다 (그림13). 이렇게 여러 산

업의 업체들이 참여하다보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되는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이하 PHR)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5년 오영식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 때 이를 지적했지만 이 

사업은 2019년에도 명맥을 잇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도 창의산업미래성

35) 라포르시안(2013.11.13.). “산자부의 엉터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곳곳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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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 사업은 2년 9개월 동안 8개 세부 과제36)에 대해 2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림 13>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수행체계도

(출처: 라이프시맨틱스 발표자료, 2016) 

l 이러한 정부 발주 연구용역과 시범사업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을

까? 산업연구원(2016)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벤처기업 매출을 분석하여, 2014년 대비 

2015년에만 매출이 약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라이프시멘틱스와 

㈜비트컴퓨터 등의 기업들이 정부가 발주한 대형 과제에 참여한 것을 그 기여 요소로 지적

했다. 즉,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일부 기업들에게는 정부 투자

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했고, 시

범사업 이후 이들 기업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산업 규모를 성장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한

국u-헬스협회(2015)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주로 수행한 연구에서 171개 스마트헬스케어 기

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서 

2013년 대비 2014년 매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2억 원과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113억 원, 벤처기업은 23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

업 수가 중소기업 141곳, 벤처기업 21곳이었음을 고려하면, 수익이 있었던 부문에서도 개

별 기업의 수익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영세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더 어려웠을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36) 개방형 PHR기반 치매 보호자용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고령자 1인 가정 대상 개방형 PHR 및 
IoMT 연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개방형 PHR기반 IoMT 기기 활용 홈헬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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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헬스케어�업체�지원�

l 헬스케어 업체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부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산업

기술시험원(ktl) 하에 설립된 ‘스마트헬스케어종합지원센터’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센

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테크노파크 바이

오헬스융합센터에 건립되었다. 주요 역할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담, 교육, 분석, 인증 등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제품의 상품화를 돕고 국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37) 

l 현재 이 센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스마트헬스

케어협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참여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2020년 8

월까지 60개월 동안 사업비 약 178억원(국비 88억원, 대구시 58억원, 민간투자금 32억원)

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림14).

<그림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 헬스케어 

세미나 및 기업토론회자료(2018.07.04)

l 헬스케어 업체를 지원하는 인프라 차원에서 대구시는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인다. 대구시는 

2015년 스마트헬스케어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이어 2016년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실

37)대구신문(2015.09.17.).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센터 대구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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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평가센터를 건립했다. 이 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43억 원(국비 100억 원, 대구시 22억 원, 민간투자금 2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38). 대

구테크노파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바이오협회와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이 참여 

중이다.  

l 민간기업들도 헬스케어 업체의 육성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창의

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력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투자에 나섰

다. 일례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연세대학교의료원과 kt의 합작사인 파이디지털헬스케어

에 100억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39), 바이엘코리아는 KOTRA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G4A코리아(Grants4Apps Korea)’를 운영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자를 모집

하기도 했다40). 

l 근래에 눈에 띄는 것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들의 출발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엑셀러

레이터’의 등장이다. 이를테면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D2 Startup 

Factory와 뉴플라이트는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41).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2016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란 곳도 있

다. 이 회사는 설립 후 매년 여러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투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2분기까지 모바일 헬스, 유전체 분석, 의료 VR, 헬스케어 블록체인 등 총 12

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지원했다42). 이곳의 인력구성을 보면 산업, 의료, 법,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7). 

38) 중앙일보(2016.12.14.). “디지털 헬스케어 SW 시험평가센터 대구 설립”  
39) 노컷뉴스(2019.03.04.). “카카오, 헬스케어 산업진출까지”
40) 한국경제(2019.05.09.). “바이엘-KOTRA, 국내 지원 스타트업 3개사 발표” 
41) 바이오스펙테이터(2019.04.19.). “뉴플라이트-네이버D2SF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42)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2019.07.).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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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최윤섭

(공동설립자)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전)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교수

정지훈

(공동설립자)
MD, MPH, PhD.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빅뱅엔젤스 파트너,  
전)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

김치원

(공동설립자)
MD, MPH. 내과전문의,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전)맥킨지서울사무소 컨설턴트, 전)삼성서울병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윤상철 안과전문의, 연세의료원 안과교수, 전)에티오피아 국제협력의사

김우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방배GF소아과 원장, 카톨릭대학교 의료경영학 겸임교수

신재원 MD. 가정의학과 전문의, 에임메드 대표이사, 전)모바일닥터 대표이사

김준환 MD. 내과전문의, 입원의학전문가, 서울아산병원 내과교수

김현정 MD, PhD. 피부과 전문의, 차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전)서울의료원 피부과 과장

김태호
MD. 내분비내과 전문의, 서울의료원 내분비내과 과장, 전)명지병원IT융합연구소 부

소장

명유진 MD. 성형외과 전문의,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전)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백승재
MD, PhD.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다국적제약사 의학부 상무, 전)연세대학교 의과대

학교수

주세경 PhD. 의공학 전문가, 서울아산병원 의공학과 부교수, 울산의대 의공학교실 주임교수

유규하
PhD. 규제/인허가 전문가,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 전)식약처 의료기기심사

부장

정재호 임팩트 투자자, 전)카이스트 청년창투 이사, 전)SK텔레콤 신사업추진단

신수용
PhD. 의료-IT/기계학습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전)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

장진규
PhD. HCI/UX아키텍처 전문가,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 전)융합기술원 컴

패노이드랩스

허정윤 UX 전문가,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국민대 디자인융합창조센터 소장

구태언 변호사,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파트너, 전)김앤장법률사무소

김신호 회계사, 정현회계법인 이사, 전)삼일회계법인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 소개 자료 인용 

<표 7>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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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관리서비스�추진을�뒷받침하는�논거와�지식생산�

2.3.1.� 추진의�논거

l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보건학적 논

거다. 이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라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을 벗어나 건강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사전에 질병 유발 인

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맞춤의료가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IT기술의 발달은 

u-Health 환경 조성을 가속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림15). 개인 중심의 건강증진 욕구는 높아지는데 건강관리서비스 공

급은 부족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들의 건강증진으로 의료비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의 증대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논거

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이다. 이 혁신적 분야가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가져오고, 바이오헬스, IT 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체정보를 저장 및 전송으로 건강관리를 함으로

써, 불필요한 외래방문과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핸드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질환관리가 병원 의외에 장소에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방문간호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일자리도 함

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산업으로

도 확대가능하다. 또한 국내의 고도화된 IT(Information Technology)와 BT(Biology 

Technology)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

라고 기대했다. 2014년 기준,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와 만성질환 만연함에 따라 국내 

u-Health는 3만9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장규모도 

2010년 기준 1.7조원에서 2014년 기준 3.1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43) 또 다른 연구

에 따르면44) 2015에 u-Health를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가정했을 때, u-Health 시장 

43) 이윤태 외(2010).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44) 황보택근 외(2011). 2010년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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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최소 2.3조원이며, 고용창출인원은 3만 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림 15>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이윤태 외. (2010).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p.34 재인용)

l 이들 주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 우선 정부가 이야기하는 ‘라이프 케어’45) 또는 ‘라이

프 스타일’ 개념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 건강관리를 

강조한다. 스마트 기기 확산과 웨어러블 기기 발전을 거치며 개인들이 생활습관 패턴을 파

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에 개인의 적극

적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개인중심의 건강정보 통합은 정보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

고 건강정보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l 이렇게 ‘스마트 헬스’ 시대가 도래하고46) 온라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 의료소비자가 증

가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은 각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진료정보 공유하고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여러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고, 또 저장된 개인의 건강정

보를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플랫폼 형식의 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인 중심의 의료정보교환도 가능하다

고 언급했다 (그림16). 

45)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치료 시점 전의 건강관리 단계가 웰니스, 치료가 시작된 이후부터
의 관리단계는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라이프케어는 웰니스와 헬스케어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전종홍 외, 2015, p.3 재인용).

46) 기존 의료 시스템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지식,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건강상
태를 어디서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이중식 외, 2014, p.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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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개인사용자의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 이용 개요

(자료: 김주한 외. (2011). 모바일 환경에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개인건강기록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다기관 임상적용 서비스플랫폼 개발. p.110 재인용)

l 또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집약적 특성을 가진 보건산업은 전문인

력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효과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수립이 필

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이 증진되면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논리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활

용을 옹호하는 논리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u-Health 기기 개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이 모든 것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제도화가 시급한 것이다. 

2.3.2.� 연구�동향

l 이러한 주요 논거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건

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둘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표준개발, 서비스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연구 영역

이다. 두 가지 주제 모두 대단히 실무적이고 기술적 주제인 반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의 

가장 중요한 논거인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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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원격의료/건강관리 통합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 지원센터’라는 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서비스를 실시하여 치료효과 개선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열람을 할 수 없는 비공개 상태라 

이 연구가 어떤 대상자에 대하여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효과를 평가했는지 그 과

정을 알 수 없다.  

l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연구들의 연구기간은 길게는 3년에서 아주 짧게는 2개월짜리 연구

도47) 있었다. 연구비는 대체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며,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55억 이상인 연구과제도48) 있었다.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여러 대학의 산학협력단 들이 주를 이루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활발했다. 대

표적으로 (주)비트컴퓨터,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주)참케어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과제 

발주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인 경우가 많았고, 보건산업이나 기술과 관

련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를 맡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주하는 연구들인데, 대부분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연구들이었고 연구 보고서는 원문이 

모두 비공개 상태로 열람이 불가능했다 (표8과 표9). 

47) 정기택 외. (2013).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48) 엘지전자(주). (2010). 원격의료/건강관리 통합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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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과제명

발주부처** 주관기관** 연구비(천원)****

과

기

부

산

업

부

복

지

부

중

소

공

단

보

험

질

본

진

흥

원

소

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2010

년도

Ÿ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 확인 불가능

Ÿ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 971,000

Ÿ 신체변화 모니터링 맞춤형 사이버 

주치의 정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7,600,000 264,920 2,345,400

Ÿ 원격 의료/건강관리 통합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 지원센터
■

6,850,000

지자체:

6,030,000

10,750,

000

11,910,00

0

2011

년도

Ÿ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운영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모형 개발
■ 확인 불가능

Ÿ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250,000 57,000

Ÿ 모바일 환경에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개인건강기록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다기관 임상적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 560,000

l 국내 u-Health 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 확인 불가능

2012

년도

Ÿ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U-Health 서비스의 적용 

■ 101,360

l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u-Health)*** ■

2013

년도

Ÿ 모바일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진료정보교류 플랫폼 표준화 및 

개발

■ 330,000 56,700

Ÿ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 19,900

l u-Health 전문인력 수요 전망*** ■ 확인 불가능

2014

년도

Ÿ 개인 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ICT 

힐링 플랫폼 기술 개발
■ 9,000,000 308,250 2,845,760

Ÿ 개인건강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 개발 
■ 1,450,000 121,500

Ÿ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 460,000 300,000

Ÿ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458,000 46,800

Ÿ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돕는 건강 

스스로 지킴이: 

UX(사용자경험)기반의 건강상태 

정보수집 기술개발과 행동변화 

디자인 및 실증 연구

■ 360,000

Ÿ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확인 불가능

<표 8> 2010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연구의 발주․주관 기관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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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과제명

발주부처** 주관기관** 연구비(천원)****

과

기

부

산

업

부

복

지

부

중

소

공

단

보

험

질

본

진

흥

원

소

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2015

년도

Ÿ 라이프케어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표준 개발
■ 1,120,000

Ÿ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Ⅲ)총괄보고서: 웰니스케어 

확산과 미래 의료시스템

■ 500,000

Ÿ IT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유용성 연구 - 1차 

의료기관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 49,600

Ÿ 건강의료정보 개방형 플랫폼 설계 ■ 47,800

Ÿ 심전도, 맥박, 스트레스등의 

생체신호 측정 및 다양한 외부 

생체신호 측정 기기와 확장 연동이 

가능한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 

■ 200,000 13,400 53,400

Ÿ 맥박 및 혈압 측정용 손목형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솔루션

■ 174,000 11,600 46,400

2016

년도

l 소비자 지향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확인 불가능

Ÿ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및 체온 

측정용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 425,000 137,820 91,880

2017

년도

Ÿ 건강검진결과 정보활용서비스 

표준화 기반 조성
■ 150,000 64,800

Ÿ 일상생활 중 실시간 측정을 위해 

움직임 오차를 보정한 

혈압모니터링밴드 개발 

■ 170,000 22,800 34,200

Ÿ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발
■ 190,000

Ÿ 생체신호 기반의 비가압적 웨어러블 

혈압측정 기기개발
■ 450,000 7,500 142,500

2018

년도

Ÿ 간편한 건강체크를 위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용 

손목밴드형 의료기기 

■ 92,000 30,000 142,000

*: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함. 
**: 부처 및 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함.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 발주과제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소기업청 발주과제 포함): 중소

벤처기업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보험연구원, 질본: 질병관리본부, 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비: 한국 소비자원

***: 기관의 자체과제임.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국가R&D 과제정보를 중심으로 연구비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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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관

2010

년도

Ÿ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Ÿ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주관: 이윤태

1세부: 이윤택

2세부: 유돈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Ÿ 신체변화 모니터링 맞춤형 사이버 주치의 정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한형수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피아

㈜녹십자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엠디웨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l 원격 의료/건강관리 통합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 지원센터** 엘지전자(주)

(주)넷블루 

(주)엘지유플러스 

(주)오성전자 

대진기술정보(주) 

바이오스페이스

2011

년도

Ÿ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운영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모형 개발
정기택 경희대학교

Ÿ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주관: 김석화

1세부: 김석화

2세부: 안기환

3세부: 진현석

서울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케이티

(주)비트컴퓨터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Ÿ 모바일 환경에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개인건강기록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다기관 

임상적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주관: 김주한

1세부: 박동균

2세부: 구호석

서울대학교병원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인제대학교

l 국내 u-Health 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012

년도

Ÿ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U-Health 서비스의 적용 

이종은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l u-Health 전문인력 수요 전망***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년도

Ÿ 모바일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진료정보교류 

플랫폼 표준화 및 개발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Ÿ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정기택 경희대학교
l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u-Health)***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년도

Ÿ 개인 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ICT 힐링 플랫폼 

기술 개발
김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천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유라클

(주)라이프시맨틱스

(주)블루와이즈

Ÿ 개인건강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 

개발
유돈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천대학교

서울대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Ÿ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안삼성 (재)차세대융합기술연 ㈜휴레이포지티브

<표 9> 2010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연구의 주관․참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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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원 ㈜밥스누

Ÿ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개발

주관: 박시복

1세부: 박시복

2세부: 김영국

3세부: 변용찬

한양대학교 
디게이트(주)

한국장애인개발원

Ÿ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돕는 건강 스스로 지킴이: 

UX(사용자경험)기반의 건강상태 정보수집 

기술개발과 행동변화 디자인 및 실증 연구

주관: 이중식

1세부: 이중식

2세부: 김정훈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Ÿ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 보험연구원

2015

년도

Ÿ 라이프케어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표준 개발 전종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Ÿ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Ⅲ)총괄보고서: 

웰니스케어 확산과 미래 의료시스템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Ÿ IT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유용성 

연구 - 1차 의료기관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Ÿ 건강의료정보 개방형 플랫폼 설계 홍봉희 부산대학교 
l 심전도, 맥박, 스트레스 등의 생체신호 측정 및 

다양한 외부 생체신호 측정 기기와 확장 연동이 

가능한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

이상기 (주)투비시스

l 맥박 및 혈압 측정용 손목형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솔루션** 이동화 (주)참케어

2016

년도

l 소비자 지향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l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및 체온 측정용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이동화 (주)참케어 

2017

년도

Ÿ 건강검진결과 정보활용서비스 표준화 기반 조성 정정윤 삼성서울병원
l 일상생활 중 실시간 측정을 위해 움직임 오차를 

보정한 혈압모니터링밴드 개발** 이동화 ㈜참케어 

Ÿ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발
박철영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Ÿ 생체신호 기반의 비가압적 웨어러블 혈압측정 

기기개발
이대호 (주)원소프트다임 포항공과대학교

2018

년도

l 간편한 건강체크를 위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용 손목밴드형 의료기기** 이동화 (주)참케어 

*: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함.
**: 비공개 과제로 원문열람 불가
***: 기관의 자체과제임.

2.3.2.1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과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연구 

l 먼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2010년 5월에 발의된 건강관리서

비스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된 것들이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과 관련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안) 마련, ② 건강관리서비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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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제공 모형(안) 마련 ③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모형(안) 이다. 

l 이들 연구가 제시한 시설기준(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전문자격 취

득방식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 기관운영이 가

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은 겸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

지했으며, 의료법인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가능하도록 

했다. 인력기준(안)의 경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상담직은 필수배치 인력으로 

규정했다. 장비기준(안)에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자료기록관리장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내

역서 발급 장비는 필수구비목록으로 정했다.

l 건강관리서비스 표준 제공 모형(안)은 건강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①질환군, ②건강주의군, 

③건강군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관리서비

스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 예컨대 건강관리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품 판매나 홍

보는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관리서비스 평가위원회를 두어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맡도록 했다. 

l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

공모형(안)도 마련했다.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내지는 서민층으로 하며, 서비스 내

용은 건강위험도 평가에 따른 상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바우처 가격은 약 59,000원-64,000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2.3.2.2. 개인용 디바이스 관련 연구

l 앞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와 달리, 개인의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디

바이스나 이를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인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운동, 음주, 흡연, 식이 등과 같은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플

랫폼에 전송하고 개인의 진료기록과 연계하여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계된 자료를 통해 건강평가 결과에 따라 모

바일 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위험인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l 건강관리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개인별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용 디바이스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이 웨어러블 기기이다. 이는 사용자 신체에 부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중 신체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 및 수집할 수 있다.49)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들 사이에 상호 

49) 이를 라이프로그(lifelog) 관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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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 표준화 대상 항목은 ① 라이프케어 데이터 표준, ②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표

준, ③ 스마트 웨어러블 라이프케어 서비스 표준으로 구분된다. 

l 개인용 디바이스 개발 연구의 또 다른 영역은 실질적 기기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

대 고혈압 관리를 위한 휴대용 비침습적, 비가압식 혈압측정 기기와 이를 연동하는 어플리

케이션 개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비가압식 혈압측정 기기는 가압식 기기에 비

해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휴대가능한 부착식 혈압계도 함께 개발하여 비

가압식 혈압계와 연동하여 혈압수치 결과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50)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장착된 모바일 연동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했다. 

<그림 17> 심전도(electrocardiogram), 광혈류측정(photoplethysmogram)을 이용한 

혈압측정 디바이스 개발 (자료: 이대호 외. (2017). 생체신호 기반의 비가압적 

웨어러블 혈압측정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 p.12 재인용)

2.3.2.3.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

l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개방

형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거나, 병의원의 전자

의무기록과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l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중심으로 접근을 제어하

고 외부 시스템과 소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개인건강정

보를 입력받거나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

50)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
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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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앱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이용 흐름에 가장 적합한 화면 배치와 내

용을 보여주는 User Interface(UI), User Experience(UX)를 설계하는데 이용자의 연령, IT 

친숙도 등을 고려한다.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과 EMR/EHR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통

해 진료의뢰서/전원 의뢰서(CCR/CCD) 표준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개발했다.51) 

<그림 18> EMR과 CoPHR 플랫폼 간의 연계 구성도

(자료:김석화 외(2011). 소비자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개발. p.321 재인용)

l 플랫폼 구축 연구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도 있다. 현재 개인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개인과 기관은 개인건강정보의 수집, 저장과 보존, 이용,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화 

등(2011)은 개인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①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② 보건의료분야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지정 방안

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며, ③ 개인건강기록(PHR)에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④ 의료법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PHR 문진기록부’ 추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l 건강의료정보 개방형 플랫폼 개발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53)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하는 

51) 김석화 외. (2011).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p.43, p.260, 
p.307 재인용. 

52) 김석화 외. (2011).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p.219 재인용.
53) 홍봉희 외. (2015). 건강의료정보 개방형 플랫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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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자료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련 정보(2차 질환)와 뇌졸중, 심근경색 관련 

환자 정보(3차 질환)를 이용했다. 이들 정보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의료정보 자료와 통합하

는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환자 관리, 2차 질환에서 3차질환의 전이율 예측, 과다 진료비 추

적 등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의 기본 모형을 구상하여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의 만

성질환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의 환자 진료정보, 그리고 개인이 제공하는 생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수

집된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관련 통계, 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 분석이 가능하

다. 또한 건강의료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오진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 

신뢰 서비스, 의료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기상 데이터 기반 

생활 관리 서비스, 헬스 IoT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족력 추적 서비스, 만성

질환별 위험률 예측 서비스, 만성질환별 전이 추적 서비스, 만성질환 환자 식생활 가이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림 19> 건강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안

(자료: 홍봉희 외. (2015). 건강의료정보 개방형 플랫폼 설계. p.73 재인용)

2.3.2.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l 이 영역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관련하여 u-Health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자의 관절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 관절동작분석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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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리햅 마스터-스마트 관절동작분석 시스템

(자료: 박시복 외. (2014).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p56 재인용.)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운동수행 결과를 의료진, 운동처방사, 개인 등에게 전달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따라하면서 동작분석-재활훈련-재활게임-치료에 대한 실시간 반응

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강과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와 증진을 위해 생체신호와 운동측정 데이터를 통해 체력과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

술을 개발한 연구도 있다. 정상, 위험군, 질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위험군

에게는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경증 질환자에게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콘

텐츠를 만들었다. 

<그림 21> 리햅 마스터 사용 예시

(자료: 박시복 외. (2014).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p.111 재인용)



 

- 46 -

l 이 연구들에 따르면 보건소, 병원, 운동센터, 상담센터와의 연동을 통해서 건강증진 시스템

이 구축되고 가정과 병원을 연계하여 원격재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거

동이 불편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도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림 22> 원격재활 서비스 플랫폼

(자료: 박시복 외. (2014).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p.124 재인용)

l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54) 2년 동안 이루어졌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u-Health를 적용하기 위해 경로당에 방문하여 혈압측정, 만보기 수치 

확인 및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고혈압 자가관리 전화상

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상담을 실시했다.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 제공 전·후 효과분석

에 관한 결과는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2.3.2.5. 그 외

l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질병 위험도 평가 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설계된 알고리즘 항목에 따라 건강관리 컨텐츠를 개발하며, 대상자를 건강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개발된 건강관리 콘텐츠는 혈당, 혈압, 이상지질 등을 관리하는 교

육형 콘텐츠와 위험군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같은 건강위험요인 관리형 콘텐츠

로 구분할 수 있다. 혈압, 혈당 수치, 영양, 금연, 절주 등의 건강관리정보는 모바일로 수집

한다. 

54)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구득이 불가능했으며, 요약된 결과만 열람이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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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리 모델

(자료: 박철영 외. (2017).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발 p.65 재인용)

l 그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예방관리서비스 관련 콘텐츠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었다. 4D 운동동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

고, 영양 콘텐츠는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피미’라는 앱을 개

발하여 라이프로그를 수집하고 UI/UX를 통한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기록수집을 자동화,  

간편화했으며,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55) 적용하여 지식콘텐츠를 제공했다.  

55) 게임화(Gamification)은 게임(Game)과 접미사 ‘화(化, fi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게임화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면 
어떠한 활동이든 기꺼이 한다’는 재미 이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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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학생용 해피미 모바일 앱

(자료: 안삼성 외. (2017).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p.28 
재인용)



 

- 49 -

3.� 건강관리서비스라는�먹이를�노리는�자들

l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한다기보다 건강

관리서비스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핑계’를 동원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진짜 목표이고, 이는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러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은 누구인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  

이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보험사, 은행, 벤처 캐피털 등 금융자본과 정보통신기업

들이 대거 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정보를 축적·연계하여 활용하려는 빅데이터 시

장이 배후에 있다. 

l 이 장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유형화하고, 금융자본과 ICT 기

업, 빅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이에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5).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 

스마트 헬스 산업 생태계 모식도  

(기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그린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모식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Digital Healthcare Partners 소개 PPT 

<그림 25> 스마트헬스산업(헬스케어산업) 생태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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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강관리서비스�업체�

l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군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

업연구원, 2017). 하드웨어 산업군은 혈압, 혈당, 체지방 등을 측정하는 기기 개발과 관련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군에는 운동이나 식이, 복약 등을 돕는 건강 관련 앱(app), 혹은 기

기나 앱을 통한 축적된 건강정보를 모아서 저장,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 등이 해당한다. 서

비스 산업군은 건강 상담, 원격의료, 유전자 분석 등을 제공한다 (표10). 

분류 상세분류 설명 관련 제품 및 용도

하드
웨어 

[HW-1]제품·
서비스 일체형, 
단품 형태 제품
(265개 기업)

․개인건강관리 기기: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료) 기기, 식약처 승인이 필요
한 기기
․웨어러블 기기: 건강증진·개선을 
위해 신체에 착용되어 생체신호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는 기기 

게이트웨이, 혈당 측정, 혈압 측
정, 심전도 측정, 활동량 측정, 
요화학(소변) 분석, 헤모글로빈 
측정, 체성분/체지방 측정, 의료
용센서 삽입 스마트기기, 현장검
사 기기(POCT), 밴드/목걸이형, 
부착(패치)형, 인체 삽입형, 기타

[HW-2]부품
(118개 기업) ․부품, 장치, 시약

시약, 바이오센서, 저장 및 디스
플레이 장치, 통신 장치

소프트
웨어

[SW-1]의료·
건강관리 콘텐츠
(23개 기업)

․건강정보 제공 앱: 일반적 의학
정보, 운동정보, 영양정보 등 건강
정보 제공
․맞춤형 건강관리 앱: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웰니스(휴식방법, 요가, 뷰티팁 
등) 앱,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앱, 의학적 정보(약품, 질병, 복
약, 등) 제공 앱, 개인 건강기록
(PHR) 앱, 병원기록 관리 앱, 피
트니스 또는 운동 관리 앱, 기타

[SW-2]미들
웨어, 플랫폼, 
통신네트워크
(61개 기업)

․의료정보관리 플랫폼/DB: 의료
기관 의료정보 통합 저장/관리 시
스템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DB: 
건강·의료정보 통합 저장, 관리

의료정보관리 플랫폼 (EMR, 
EHR),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기타

서비스 

[SVC-1]진단
서비스
(15개 기업)

․진단서비스 : 유전자, 의료진단 
서비스

체외진단 서비스
유전자/유전체 분석 서비스

[SVC-2]건강
관리서비스
(14개 기업)

․건강관리 서비스: 하드웨어 기
기의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 분석, 
건강관리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으로 행
해지는 진단 및 의료 서비스

개인건강검진 관리 서비스, 개인
건강기록(PHR)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건
강관리 포털 서비스, 원격상담 
서비스, 원격모니터
링 서비스, 기타

(출처: 산업연구원, 2017) 

<표 10>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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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제품 설명 관련 사진 

㈜인바디 인바디 
체성분분석기: BMI 지수 계산 및 
체형 관리. 앱과 연동하여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출처: 인바디 홈페이지

㈜헬스
멕스

CADY 
PRO, 
CADY 
Home 등 

가정 또는 지역사회, 기업,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기기. 앱과 연동 

출처: 캐디 홈페이지 

<표 11> 국내 건강관리 하드웨어 상품들의 사례   

l 산업연구원(2017)에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라 한국기업 DB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을 분

류해 보았을 때 2016년 기준 약 497개 기업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군에 해당했다. 영역

별 비중은 하드웨어(77%), 소프트웨어(17%), 서비스(6%) 순이었다.

3.1.1.� 하드웨어�부문

l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되는 하드웨어에는 혈압, 체온, 체지방, 소변 등을 생체정보를 모니

터링하는 기기들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시계나 의류, 렌즈, 벨트, 신발의 깔창 같이 사람의 

몸에 밀착되는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하여 물을 담는 보틀, 의자의 방석까지 다양한 일상생

활 제품에 건강관리 기능이 부가되어 판매된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은 기존 의

료기기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측정 정보를 외부 기기 또는 앱과 연동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정보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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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제품 설명 관련 사진 

㈜삼성  
삼성 
기어(Gear) 
시리즈 

S헬스 앱과 연동하여 걷기, 신체 
활동 내역 등 관리.

출처: 삼성 홈페이지

㈜웰트 WELT 스마트벨트: 허리둘레 측정 및  관
리하며 건강상태, 생활습관 분석  

출처: 웰트 홈페이지

㈜하이디
어솔루션
즈

LivOn 

텔레케어(Telecare):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 응급상황을 관리. 
 *‘09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고령층 실버케어 
전문기업으로 등극   

출처: 하이디어솔루션즈 홈페이지

㈜직토
 

직토
(ZIKTO) 
워크

걸음걸이 교정 스마트 밴드: 모션
센서로 데이터 수집하여 걸음걸이 
자세 분석. 더 밸런스 멤버십, 더 
챌린지 앱 등을 통해 의료, 금융권
과도 연계.
*‘18년 말부터 보험회사로 업태 변
경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5)

㈜ 3 L 
Labs

스마트 
방석, 
스마트 
깔창

 

출처: 3L La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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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제품 설명 관련 사진 

㈜젤리
코스터

에잇컵스
(eight cups)

스마트 보틀: 수분섭취율 계산, 알
람, 수분 섭취 패턴 기록 등. 앱과 
연동 

출처: 3L Labs 홈페이지

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삼성 S 헬스 앱

건강기록관리 앱: 삼성의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을 통해 측정한 건강 정보
들(영양, 활동량, 수면 등)
을 축적하여 관리.

출처: 삼성 

<표 12> 건강관리 소프트웨어(앱, 플랫폼) 상품들의 사례   

3.1.2.� 소프트웨어�부문

l 건강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앱들이 개발되어 있다. 앱은 걷기나 식이 조절 같은 건강행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나 카

드사 등 금융기업들의 관여는 이 지점과 관계있다 (표12). 



 

- 54 -

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휴레이
포지티브

헬스 스위치 앱
건강생활습관을 기록하고 
코칭을 받는 앱  

출처: 휴레이포지티브 

마이헬스노트 앱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들의 당뇨병 
코칭 건강앱

똑똑*건강 UP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사증
후군 관리 서비스 앱

S 진료노트 앱
(강북삼성병원) 

당뇨심혈관센터 방문 환자
들을 위해 검사, 처방전 
등의 정보제공 앱    

㈜캐시
워크

캐시워크 앱 
걷기 앱: 하루 최대 100캐
시(10,000걸음) 적립 가능 

출처: 캐시워크 

㈜NHN 핑크다이어리 앱

여성 건강관리 앱 : 캘린
더에서 생리일자를 등록하
면 다음 생리 예정일 알림 
서비스 제공. 배란예정일, 
가임기, 오늘의 임신확률 
등. 여성 건강 용품 및 육
아용품 판매 

출처: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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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눔코리
아  

눔코치 앱 비만 조절 및 체중감량앱  

출처: 눔코리아 홈페이지

㈜닥터
다이어리 

닥터 다이어리 앱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컨테츠들을 제공하며 당뇨 
환자 전용 쇼핑몰 운영  

출처: 닥터다이어리 홈페이지

㈜딥메디 S-vital 앱 만성질환건강관리앱  

출처: ㈜딥메디 홈페이지

㈜라이프
시맨틱스

라이프레코드

개인건강기록 데이터 플랫
폼: 진료 및 유전 정보, 라
이프로그 등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를 수집, 저장, 교환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앱
과 연동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출처: ㈜라이프시맨틱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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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인성
정보 

Hicare Hub,
Hicare M, 
Hicare Home Doctor  

의료정보/건강관리 의료서
비스 플랫폼: 가정에서 측
정된 생체 데이터를 홈헬
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
집   

출처: ㈜인성정보 홈페이지

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유인
케어 

U I N C A R E 
Home, 
UINCARE Pro, 
UIN Health, 
U I N C A R E 
Mobile

원격재활 솔루션: 3D 동작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가 가정 
내에서 맞춤형 재활운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피드백, 모니
터링 등을 제공 

출처: ㈜유인케어 

<표 13> 건강관리 서비스 상품들의 사례   

3.1.3.� 서비스�부문

l 서비스 부문에는 원격의료와 운동코칭, 영양 상담, 복약, 금연, 운동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 

개발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업체가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그와 연동

된 앱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동이나 영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연결된 형태로 제공된다 (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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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녹십자
헬스케어

중대질환관리 
솔루션

수술 및 퇴원 후 스마트 기술 
기반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5개 병원과 권역별 1차 병원 
협력으로 중증질환자, 암환자 
및 외국인 방문환자 총 1,000
여명 대상 

출처: ㈜녹십자헬스케어 

만성질환관리 
솔루션

개인건강기기를 활용한 건강정
보 모니터링 및 전문가 연계 
피드백 제공 서비스

지능형건강관리
솔루션

뇌심혈관계 질환 바이오마커 
기반 환자-의사 연계 맞춤형 
사이버 주치의 건강관리 시스
템 

운동영양통합
관리 솔루션

스마트폰 연동 건강체크 및 관
리 솔루션 

물음용습관화
관리 솔루션 

개인 신체 및 건강상태 반영 
물음용 목표 산출 및 제시 

㈜헬스
커넥트 

Health On 
Solution, 
기업건강
관리서비스

건강관리 솔루션: 설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건강관
리 전문가를 통한 코칭 기능 
제공 

출처: ㈜헬스커넥트 

㈜헬스
맥스 

u-Health Zone, 
건강증진사업,
건강교육
프로그램, 
건강체험관 등 

보건소, 공원, 기업, 아파트 등
에 건강관리부스(u-Health Zone) 
설치 후 측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개인별 맞춤 헬스케어 서비
스 제공 

출처: ㈜헬스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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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 상품 설명 관련 사진 

㈜차케어
스 

차맘스케어

산모와 아기 건강 케어 
(방문간호, 차병원 예약서비스 
등 포함하여 추가 선택시 집먼
지 진드기 케어, 공간오염 분
석, 산모 체형 플래너, 산모 두
피컨설턴트, 모유성분 분석 등 
제공)

출처: ㈜차맘스케어

차실버케어
노인층 대상 방문요양, 방문간
호, 방문목욕 등 제공  

헬스케어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기업 임직원 질병 예방 및 건
강증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마크로
젠 

My Genomestory 
개인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 제
공 및 질병 예측 및 개인 장내 
미생물 분석 

출처: ㈜마크로젠

My Biomestory 장 속 유익균과 유해균 분석하
여 장내 환경 파악 

헬스&뷰티 
유전자 검사   

피부, 헤어, 헬스와 관련한 총 
14가지 항목을 검사하여 유전
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메디플
러스솔루
션 

세컨드윈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사용자, 의료진, 보호자가 함께 
하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영
양, 운동, 복약, 금연 등을 관
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출처: ㈜메디플러스솔루션

세컨드닥터 (위
암, 유방암, 전
립선암, 대장암)

암 경험자의 회복을 돕는 맞춤
형 건강관리 정보와 서비스 툴 

Be Healthy
(건강해)

개인 건강검진 기록 관리 및 
개선 서비스 제공 

Health Notio 건강정보를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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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금융자본의�관심

l 언뜻 무관해보이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초기부터 금융산업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

요한 플레이어였다. 특히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질병, 사고, 사망 위험을 낮추면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쏟

고 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의 재정적 위기관리를 담당해 오던 민간보험은 이제 지출 발

생의 원천인 위험 자체를 사전에 관리해나가려고 한다. 보험사는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

자는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

까? (그림26) 

<그림 26> ㈜녹십자헬스케어의 ‘보험사 고객건강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
허 소개 그림 (출처: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140090451A/ko) 
   

l 건강이나 질병 관련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

의 정보 비대칭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위험률과 보험료율 등을 계산하고, 나아가 보험

금 지급의 심사기준, 보험 가입 시의 차별기준 등을 수립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는 

‘만 보 걷기’처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추후에 달성할 수 있는 지출 절감보다 보험 가입

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부터 다량의 환자 데이터를 구매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56) 

56) 메디컬타임즈(2017.10.24.). “심평원, 3년 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 데이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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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에게 가입자의 건강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14). 

구분 제공받은 기관(제공된 데이터건수) 제공받은 데이터 활용목적

민간보험사

AIA생명(12), KB생명(10), KB손해
(3), SCOR(2), 롯데손해(2), 미래에
셋생명(3), 현대라이프생명(6), 흥국
화재해상보험(9)

각 연도별
전체/입원/고령/
소아 환자
데이터셋 등

-진료환자 분석
-당사 위험률 개발
-보험상품연구개발 위
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연구기관 보험개발원(4), 보험연구원(1) -순보험료 산출
-위험률 산출 등

(출처: 정춘숙 의원실 보도자료. 2017.10.24.) 

<표 14>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이 심평원으로부터 구입한 환자 데이터 

l 최근에는 개인들로부터 확보한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앱이다. 이는 개개인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아 지출과 잔액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 앱이다. 

㈜레이니스트는 작년 말부터 여기에 건강검진 데이터에 기초한 보험 추천 서비스를 덧붙

였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 제공에 동의하면 앱으로 해당 정보를 

불러들여 분석한 뒤 검진항목별(예. 고혈압, 비만, 당뇨 등)로 ‘정상, 주의, 위험’ 상태를 진

단해 주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추후 예상 의료

비와 함께 보험상품을 최저금액부터 순서대로 추천해 준다. 가족력 정보를 추가하면 이를 

반영하여 더 세분화된 보험상품을 추천해준다고 한다. 이미 한화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미래에셋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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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보험설계 

서비스 (출처: 뱅크샐러드) 

l 또한 보험사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건강관리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즉, 보험업에서의 이익 창출을 넘어 궁극적

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까지 포괄하는 큰 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가입 알선에

서부터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제공까지 모두 민간보험회사가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것, 바

로 취약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다. 

l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민간보험사의 건강서비스제공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격적 

시작은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

라인>을 내놓으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 

활동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

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알선을 위한 특별이

익제공의 범위를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첫 1년의 

보험료 중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가 

있을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겨우 4개월 만에 네 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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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후 판매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6.8.) 

l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함께 논의한 일이 아니라고 발을 빼던 보건

복지부는 올해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서 “건강 활동

에 대한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 지급 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적시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예로 “보험료 할인”을 명시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은 더욱 활발

해질 전망이다. 

l 금융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아예 보험업계의 부

수업무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

법) 상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가 보험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이 가능해지면 보험알선을 위한 건강관리 기

기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l 이처럼 금융산업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연 민간보

험사들이지만, 카드사, 은행 등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건강 부문으로 사업 

57) 한국금융(2019.07.08.). “[하반기 보험업계 전망①] ‘걸음마 수준’이던 인슈어테크 급물살, 당국 규제 
혁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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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대하고자 한다.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

자들이 건강 혜택이 연동된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15).

금융사 건강증진형 금융 상품 내용 

KB국민카드 '가온 워킹업카드' - 측정된 전월의 걸음 수가 30만보 이상일 경우 
2% 포인트 적립

BMK부산은행 '금연돼지 적금' 
- 흡연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금연 다짐 서약
을, 금연자의 경우 금연 유지 서약을 하면 우대
금리 0.3% 제공

하나은행 ‘도전 365적금’
- 걸음 수 (삼성전자 S헬스 등으로 확인)에 따라  
최대 연 3.75% 우대금리 제공 

<표 15> 금융업계의 건강증진형 금융 상품들의 예 

l 하지만 카드 혜택, 포인트 적립, 금리 혜택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과연 건강증진에 실질

적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컨대 ‘캐시

워크’라는 앱은 걸음 수 목표를 달성하면 제휴업체들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캐시’를 준

다. 그런데 이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은 건강에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들과 에너지

드링크, 커피, 혹은 피자와 햄버거 같은 고열량 식품들이 대부분이다.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는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별 관심이 없

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걷기 연동 앱들은 일명 걸으면 돈을 벌게 해 주는 

‘돈 버는 앱’으로도 불리며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제휴된 상품들의 가격은 평소에 

소비자가 이들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순수하게 

걷기만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시민들의 추가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든

다는 점에서 앱을 설치했던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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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캐시워크 앱 설치 시 화면 및 구매가능 상품의 예시

(2019.07.15. 접속 기준)  

3.3.�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이해�

l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ICT를 접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량의 건강정보를 훨씬 쉽게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관리업체

나 보험회사들도 ICT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ICT 기업들과 손을 잡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상품들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그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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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IT업계와 보험사 제휴 관련 기사

(출처: 보험신보, 2018.03.26.) 

l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ICT의 결합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아마도 

대량의 건강정보를 집적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업체들은 웨어러블 기

기나 앱 등을 통해 측정한 건강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진정한 ‘소비자 주권’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강정

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기업에 전달되어 축적된다.  

l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앞서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료수집과 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IT 기업들은 확

보된 다량의 건강정보를 다른 기업들에 재판매하는 등 건강정보 장사를 하게 될 여지도 크

다. 페이스북이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이것이 선거 여론

전에 악용되었던 사건, 또한 미국에서 건강․의료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표적화

된 마케팅에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l 바로 이런 점에서 삼성, LG, SK 텔레콤 등 거대 ICT 기업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뛰

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기업들은 각자의 사업 기반과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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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건강정보를 점유해나갈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은 사물인터

넷(IoT) 전용망 개발에 힘쓰고 있다. SK 텔레콤은 ㈜아이센스와 함께 IoT를 활용한 혈당

측정기(명칭: 케어센스 N IoT)를 개발했고, 2018년 4월부터 전용망인 LTE Cat.M1을 활용

하여 혈당측정기로 수집한 혈당 수치를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전송할 수 있

게 하였다58). 

l 네이버의 경우 자신들의 장점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통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2016년 8월

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기 시작

했다. 이제 전국의 각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사가 ‘2018 스마트헬스케어 미래전략 세미나’

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이버의 클라우드 상품에는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 

효과적인 통합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31). 여러 병원의 의무기록들이 하나의 플랫

폼에 누적되고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건강정보들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

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네이버 2018 스마트헬스케어 미래전략 세미나 (2018.11.28.) 발표자료 

58) 데일리메디(2018.11.02.).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 활용 혈당측정기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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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런 IT 기업들의 행태에서 주목할 점은 대기업들이 특색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춘 중

소기업들과 제휴를 맺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직계열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삼성을 들 수 있다. 삼성은 IT(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네트웍스 등), 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병원(삼성의료

원)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재벌 기업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요 영역을 꿰차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 진출하면 전 단

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U-헬스 도입 초기에 삼성이 구상

했던 그대로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모바일 헬스 앱인 애니핏(Anyfit)을 사용하

면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이 포인트는 포인트몰에서 사용하거나 삼성화

재가 출시한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수 있다. kt 경제경영연구소(2010)의 

분석에 따르면 LG와 SK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가치사슬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림32). SK는 보험 사업 부문이 없는데 작년에 AIA 생

명과 협약을 맺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59).  

l 기존 재벌 기업들이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에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 말대로 혁신적

인 바이오/IT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건강정보 소유권을 대기업들이 독차지

하고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2> 국내 주요 IT 대기업의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

(출처: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59) IT Daily(2018.08.16.). “SK(주)C&C-AIA-SKT,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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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관리서비스�도입,� 무엇이�문제인가?

4.1.� ‘의료� 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의� 임의�구분은�가능한가?

l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

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까?

l 먼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019)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로 정의하

고 비의료기관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

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세계보건

기구가 정의한 일차보건의료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의 포괄적 보건의

료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WHO, 1978). 건강관리서비스는 

일차보건의료의 일부인 셈이다. 

l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이드

라인까지 발간하며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구분하여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소개된 사례는 건강한 사람 대상서비스와 비만관리,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서비스이다 (글상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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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할 수 있는 비의료서비스 사례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 통계·연구자료 등에 근거하여 특정 질환의 유병률 등을 안내하는 행위

    -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 안내해주기

    - 걸음 수, 식단 등 안내 서비스

 •비만관리서비스

   - BMI(체질량 지수, 비만도) 지수의 계산

   -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불을 분석

   - 일일 적정 운동목표량 설정

   - 운동별 소모칼로리 분석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

   -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사항 등 정보제동 및 안내

   -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 운동요법의 효과, 방법 등 안내

   - 금연,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조언

   -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 등에 대한 설명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사례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 대상자의 상태 및 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의 의심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 및 조언을 행하는 행위

 •비만관리서비스

   - 의료적 검사·처방·처치·시술·수술 및 이와 관련한 의료적 상담·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 비의료기관이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

   - 상황에 따른 혈압·혈당 목표

   -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 급격한 혈압강하·상승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 위험한 혈당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5.21.)

<글상자 1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건강관리서비스 적용사례

l 그러나 이 구분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뇌파 측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음악과 

게임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60)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이,  

60) 매일경제 (2019.05.26.) “뇌파 활용한 헬스케어사업 신청에…3개월째 답 못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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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관한 상담과 조언이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법하지만, 질환을 치료하

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 조절이란 과연 치료효

과는 없는 ‘관리’이기만 한 것일까? 의학적 치료가 아니니까 의사들은 애써 식이조절에 대

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보통 만성질환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으며 투약과 생활

습관 조절을 더 이상의 악화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엄밀하게 의학적 조언인지 비의학적 조언인지를 구분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l 또한 혈압·혈당 관리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혈압이나 혈

당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평균치보다 벗어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전달하는 것

은 합법이지만, 혈압 수치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조언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이 경

우 ‘문구의 모호성’이 여전히 문제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내 당뇨병 유병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에도 이환되어 있다61).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합 상병에 이환된 경우가 다수이며, 고령 만성질환자의 70%는 소위 ‘복합’만성질

환자이다(정영호 외, 2013). 이런 복합만성질환에 대해 운동, 식이 등 단일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두거나 의료적 요인과 비의료적 요인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l 게다가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비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기준, 관련 서비스 제공 인력 등에 대한 검증,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심지어 건강관리서비

스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는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

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ECG) 측정 기능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62)63) 심박센서 

기능으로 신체이상을 모니터할 수 있지만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심방세동이 

없는데도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심박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

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의료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별해내지 못함으로써 건강상태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

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l 질환군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10년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통해 

61) 대한당뇨병학회(2018),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62) wired(2018.09.13.). “The New ECG Apple Watch Could Do More Harm Than Good”
63) 한겨레(2019.07.31.). “스마트워치, 심박체크 건강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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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에게 밀착형 상담과 관리를 제공하고, ‘건강주의군’도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었

다 (그림33). 

<그림 33>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l 반면 2019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질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고사

항에 대한 ‘서면’확인을 권장하지만, 환자로부터 구두확인도 가능하다’고 조건을 완화했다. 

질환군에서는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의료적 상담·조언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고,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의료

법상 전달체계에 포함되지도 않는 비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긴밀한 치료관리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를 예시로 들었지

만, 수많은 질병들에 대해 의료적 행위와 비의료적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례집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진단과 처치, 상담과 조언 등

이 다르고 이 과정이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이 지적

하고 있다. 정부에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중지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기

관내 건강관리서비스로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64)는 이들의 비판에는 이유가 있다. 

l 또한 가이드라인은 시설과 인력기준 측면에서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업 개설허가는 필요

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현행 법률상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허가 규정이 없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로 ‘의료법 제3조

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도 “관련 법률에서 제공인

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보건의료의 인력채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

고 답변하고 있다.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는 서비스 인력을 ‘의사, 간호사, 영양

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의료인등 전문인력 중심으

로 제도를 설계’하고, 시설기준도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합당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고 

64) 메디게이트(2019.05.22.).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보험사·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사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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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65). 2019년 가이드라인은 2010년의 법안에 비해서도 한참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l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무리수는 보도자료 맨 마지막에 허무개그처럼 등

장한다 (글상자12). 만일 이 설명처럼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도 아니고, 그 서비스가 위해한지 여부를 다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까? 이러한 말 자체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특히 일차의료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다. 

□ 한편,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

다.

○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

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

요하다. 

<글상자 12>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19.05.21.)

4.2.� 개인의�건강�선택은�사회적�진공�속에서�이루어지는가?

l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관련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건강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선택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개인의 ‘지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문해력, 준거집단의 사회적/문화적 규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가

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원과 기회는 모두 사회적으로 유형화된다. 

l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흡연이다. 흡연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는 다

수 존재한다. 이를테면 국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경

우 정규직에 비해 흡연률이 더 높고 금연율은 낮았으며, 금연을 하다가 흡연을 다시 시작

할 비율도 더 높았다 (Jung et al., 2013). 직업군에 따라서도, 남성은 사무직에 비해 전문

직의 흡연율이 더 낮고, 단순 노무직은 사무직에 비해 흡연율이 두 배정도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서비스 직종과 단순 노무직에서 흡연율이 높았으며, 교육이나 혼인 상태를 보정

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다(Cho et al., 2006; 김창엽 외, 2015). 흡연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6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06.30.). 「건강관리서비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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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효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담배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폭넓은 리뷰 결

과에 의하면, 약물이든 행동치료든 개인 대상 금연 지원 프로그램 성공률은 빈곤층에서 일

관되게 낮았다 (Brown et al., 2014a.). 하지만 빈곤 지역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역차별’을 두었던 영국의 경우, 결국 순 효과 면에서 빈곤 지역 금연자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Bauld et al., 2010). 담배규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가장 일관되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은 담배가격 

인상정책이었다 (Brown et al., 2014a;2014b; Hill et al., 2014; Thomas et al., 2008). 개인

을 대상으로 한 금연중재는 담배규제 정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며, 가격규제, 광고 

금지, 경고문구 표시와 공공장소 금연 같은 사회적 조치가 중요하다. 

l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보건 거버넌스,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목소리

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오타와 헌장’(WHO, 1986), ‘방콕헌

장’(WHO, 2008) 같은 건강증진 관련 국제 선언들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책과 건강 지향적 환경개선,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l 이러한 국제적 컨센서스와 학계의 폭넓은 근거기반에도 불구하고, 건강행동의 사회적 맥락

에 대한 고려 없이 ‘지식/인식 → 태도 → 행동개선’이라는 단선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그저 무지의 소산일까? 

4.3.� 개인의�건강정보는�충분히�보호될�수� 있는가?

l 2010년 최초 발의한 법안에 비해 2019년의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업 개설조건과 

전문 인력 요건 등 서비스 질관리 대책은 상당히 후퇴한 반면,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ICT와 

개인정보 활용은 한층 강화되었다. 2010년에는 상담·교육·조언과 U-Health 디바이스, 전

화, 메일 등이 서비스 내용이었다면, 2019년에는 보다 온라인 기반의, 데이터집적형 서비

스를 구상하고 있다 (그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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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식

(보건복지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

l 개인동의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를 분석하기 개인정

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개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를 직접 처

리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보험

업계 정도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비율

은 2016년 현재 79.9%이고 가구 평균 4개 정도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66) 보험업계는 자

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작하여,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결합

하여 고객을 확보한 후 최종적으로는 보험사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가능

성이 높다. 미국식의 민간보험사-건강관리서비스기관 연계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고객들

은 서비스이용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의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는 보험가입자를 선별하거나,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l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건강관리서비스와 병원이용 내역이 결합된 개인건강정보 데이터가 거

래되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생산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기업들의 

영리적 활용의 좋은 목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거래

하는 대규모 데이터산업이 이미 성황이며, 한국의 처방내역 정보가 이미 미국 데이터기업

에게 판매되어 거래되고 있다.67) 그러나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66) 정형준(20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2018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
고서 재인용(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10335)

67) 애덤 태너 지음·김재용,김주연,이희영 옮김. 따비(2019)『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들』에는 개인의 의료기록이 유통되어 민간기업체의 영리적 활용대상이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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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제성장�수단으로�적절한가?

l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이야기하

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육성

하여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열망이 매우 큰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효과는 그러한 

낙관적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l 산업연구원(201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기업 수는 2010~2015년 

동안 연평균 5.8%씩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2/3는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기업은 극소수(6%)에 불과했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매출액 추이가 2011년~2012년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뒤로 거의 증

가하지 않았고 2014~2015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매출의 대부분도 서비스업체

가 아닌 하드웨어나 플랫폼 개발 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림35). 

l 산업연구원은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의 법, 제도적 제약이 많아 아직 산업이 본격화되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일까?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에서 수익이 나는 

분야는 일부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미 일부 대기업들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전 영역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창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림 35>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의 매출액 추이(왼쪽) 및 부문별 매출 비중(오른쪽)
(출처: 산업연구원, 2017)  

l 무엇보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경제 효과 분석을 내놓은 

적이 없다. 체계적으로 수집된 근거나 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단순 추정을 바탕으로 발표



 

- 76 -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과거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약 300억 원 규모를 

투자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효과 추정치

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산자부는 전국에 총 737개~884개의 스마트케어센터가 설치되

고, 센터별로 일일 평균 4,620명 이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

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추정대로라면 전국적으로 하루 340만 명 (737개 센터 * 4,620

명)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만성질환자 수를 고려하더라도 1인이 하루 두 

번 이상 센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큰 수치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산자부는 ‘월 평균’을 

‘일 평균’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렇게 바꿔보아도 과대 추정이긴 마찬가지

였다.68)

l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사업이 전국에 확대되면 전국에 7,370개~8,84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또한 매우 단순한 셈법에 따른 추정치였다. 앞서 총 737개~884

개 스마트케어센터가 설치된다는 가정 하에 센터마다 대략 10명 정도 근무한다고 추정한 

것이다69). 이렇게 어설픈 근거를 기반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을 투자한다는 것

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l 정부가 “일자리 OO개 창출”, “OO조 규모 시장” 등을 이야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

다. 그러한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어설픈 근거를 바탕으로 졸속 추진된 정책들이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경험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사

와 ICT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상품화되면서 일어나게 

될 건강불평등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침식에 따른 부정적 경제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4.5.� 국가의�건강보호�책무성에�합당한가?

l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바탕에는 건강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간주하는 비합리적 전제

가 자리해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방식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헌법3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

68) 라포르시안(2013.11.13.). “산자부의 엉터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곳곳에 오류”
69) 라포르시안,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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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

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와도 맞지 않는다. 

l 한국은 이미 의료서비스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관

리서비스 또한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려 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경제성장 유발효과는 강조

하면서도,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이나 비용, 공적 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이

것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공공적 건강관리 체계는 과

연 불가능한 것일까? 사실 정부는 그동안 <표16>과 같은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 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질병 

예방과 질환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병원과 보건소, 혹은 지역사회 연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연도 사업명 포함내용

2011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간호사와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가 함께 방문하여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70)

2013 한센인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
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병원 정보화 기반 구축71)

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 및 
보건소에서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추
진72)

2016 제2차 국민건강검진종합계획
건강위험군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소 중심의 생활 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계획

2018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2018-2022)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영양플러스사
업 확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과일간식 지원사
업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 개편, 음주가이드
라인·폭식조장 미디어 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건강증진 프
로그램 보급,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 도입 등

2019 2019년 드림스타트사업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포함

<표 16> 공공영역 건강관리서비스 사례

l 박근혜정부의 2016년 <제2차(2016-2020)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

민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강위험군(대상자 663만 명) 일부(보건소 17.5만명, 공단 26

만명)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에 따

70) 보건복지부(2011.04.14.).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 건강 돌본다.
71) 보건복지부(2013.12.17.). 국립소록도병원, 선진의료정보화 기틀 마련. 
72) 보건복지부(2015.12.28.). 건강수명 75세를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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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公-私) 이중체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 종합계획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

지만, 최소한 공공영역에서 건강관리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명시했다 (글상자

13).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 (`16년 하반기)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글상자 13> 제2차(2016-2020년)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

l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집단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이

용안내도 없고,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계획도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

면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글상자14). 그러면서도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IT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집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공적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안전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얼

마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문도 남는다. 

□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

○ (인프라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 상) 실시

  * `18. 66개소 → `19. 75개소 → `22. 250개소 (시군구당 평균 1개소 설치)
  -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운동 영양 등)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헬스

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18. 70 → `19. 100개소)

<글상자 14>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계획

l 민간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가 점차 분명해지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사회

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민간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그저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

는 이러한 정책 도입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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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사항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으로 발표되었다.73) 일차보건의료와 의

료전달체계, 건강보장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 그리고 환자의 안전와 개인정보 보호 등 중

요한 문제들이 연관되다. 그런데 앞선 정부들조차 ‘행정독재’라는 비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를 촛불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도입하는 것은 이하기 어

렵다. 스스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의 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산업을 활용하는 중요하고 혁

신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이렇게 절차적으로 취약한 방식으

로, 또 상업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5),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검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국회법 제98조 제3항 소정의 행정입법에 해당하지만, 법규명령도 아니고 행정기
관 내부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한 지침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예규나 지침에 대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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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적�건강관리서비스가�아니라�공공적�일차보건의료

5.1.� 일차보건의료�강화가�답이다

l 한국 일차의료연구회의 정의에 따르면, 일차의료란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

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

속하면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

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Lee et al., 2007). 일차의료가 갖추어야 할 핵심기능은 최초 

접촉(first contact care),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기능(coordination), 지속성

(longitudinality), 가족과 지역사회 맥락으로 구성된다 (Starfield, 1998). 그러나 이러한 핵

심 기능에 따라 국내 일차의료 수준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체계특성요인은 총 18점에서 

4점, 업무특성요인은 총 12점 중 1점으로 OECD 회원국 13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상훈, 2001;황나미, 2013, p.32 재인용).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수준이다. 

l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나 쿠바 등 주치의와 예방적 의료, 지역사회보건이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일차보건의료체계 안

에서 해결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만성질환에서 ‘의료 vs. 비의료’ 서비스

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은 NHS에서 ‘지속적인 보건

의료(continuing healthcare)’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건강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74) 유럽의 일차보건의료 체계와 관련 보고서에

서는 일차보건의료의 포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증진과 예방의료서비스를 일차보건의

료 영역에서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유럽 31개 국가 중 18

개 국가에서 일차보건의료의사가 비만, 신체활동, 금연, 금주,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예

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Kringos et al., 2015). 한국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서비스들이다. 쿠바도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예방과 

지역사회기반 보건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쿠바에서는 모든 국민이 1년

74)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money-work-and-benefits/nhs-continuin
g-healthcare/ 



 

- 81 -

에 1회 가정방문진료를 받으며, 일상적 건강관리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Campion & Morrissey, 2013). 이 국가들의 경험을 본다면 건강관리를 의료/비의

료 부문으로 임의 구분하여 시장에 맡기지 않고도 공공적 일차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학적 타당

성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l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려면,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개혁이 필

요하다. 현재와 같은 전문의, 단독 개원의 중심의 동네 의원 구조에서는 조정기능이나 포

괄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영국이라 유럽, 쿠바 등에

서는 한국보다 유난히 의사들이 친절하고 유능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와 영양, 운동재활, 사회복지 등 다

양한 인력이 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만성질환 전담 단골의사제도나 주치의제도처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제안되었고, 건강보장체계 내에서 이를 안착시키려는 다양한 실험들

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75) 정부가 정말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겠다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서비스 체계나 기술적 해법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2.� 미국�질병관리프로그램으로부터의�교훈

l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원형은 미국의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 프로그

램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도와 건강을 개선하고,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응급실 방문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1990년대 ‘질병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Bodenheimer, 1999). 2000년대 초반 자료에서 미국인구의 

4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의료비의 78%를 지출한다는 사실이 보고

되면서,76)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대상 질

환은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압을 포함하는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

질환, 당뇨병,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알츠하이머병 또는 기타 치매, 암, 관절염, 골다공

증, 수면 무호흡증, 비만, 천식 등이다(Disease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7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06.26.). 일차의료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 본격 추진 ‘일차의료 만성
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및 기념 포럼 개최.

76) Partnership for Solu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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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A).

l 미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건강보험(NHI)이나 국영의료서비스(NHS)를 갖고 있지 않

다.77)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일부의 공적 건강보장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는 국민 다수가 민간 건강관리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려는 고용주나 연방/주 정

부는 민간의 상업적 질병관리회사가 판매하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고용인들이

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제공한다. 질병관리프로그램은 전문 질병관리회사 

뿐 아니라, HMO, 의료재단과 병원 등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Bodenheimer, 2000). 구글에

서 “disease management” 로 검색하면 수많은 상업적 질병관리회사의 웹사이트와 프로그

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l 그러나 이러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이 목표했던 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돌봄의 질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건강상태가 일부 호전되기는 했으나 

지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2000년대까지의 연구, 민간 컨설

팅사들의 평가였다 (Mattke et al., 2007; National Health Information, 1999). 토마스 보딘

하이머(Thomas Bodenheimer, 2000)는 질병관리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연구 문헌들을 검

토하고 질병관리 전문가, 질병관리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상업회사들이 운

영하는 많은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일부에서는 비용절감과 건강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

반적으로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 이유로는 

상업적 질병관리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돌봄에 필요한 만큼

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절감되는 의료비용 규모도 연간 1% 미만으

로 적었다. 무엇보다 상업적 질병관리프로그램은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자발성이 

높은 만성질환자들을 선별적으로 등록시키고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이유로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하고 치료요법

을 잘 따를 수 없어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선별과정이 작동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심스러운 비용절감’이라고 표현했다. 환자들의 자발성이 프로그램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도 지적한 바 있다 (Buntin, et al, 2009). 또 다

른 연구는 질병관리프로그램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단기간에 국한되거

77) 2010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일명 ‘오바마 케어법(Affordable Care Act, ACA)’이 
통과되었으나, 트럼프정부는 2017년 말 행정부의 세제개편법안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조항을 폐지했다. 2018년 12월 공화당 소속 20개주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
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이 제도를 지지하는 다른 주에서는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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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질병관리프로그램 전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순응도, 의료공급자의 참여, 

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의사소통 개선 등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AHP/HIAA, 2003). 

l 보딘하이머는 환자들이 질병관리회사를 거쳐 각각의 질병별로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의뢰

되는 분절적 시스템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특히 일차의료에서 통

합적으로 치료·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질병관리협회

(Disease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DMAA)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질병관리

의 구성요소로 의료인·간호사·약사·영양사 등의 공급자 협력,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필요

한 돌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지속적인 보고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78) 그 밖에도 미국질병관리협회에서 제시하는 질병관리의 주요 구성요소는 <표17>

과 같다.

78) Disease Management Programs: Improving health while reducing costs? 
(https://hpi.georgetown.edu/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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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구집단 확인 

(population identification process)

인구학적 특성과 보건의료 비용지출을 고려하여 질병관리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특정 질병을 가진 개

인을 식별하고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특정 질병은 천식, 당뇨

병,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 심장질환, 말기 신장질환, 우울

증, 고위험 임신, 고혈압 및 관절염 등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임.

근거기반의 실천 가이드라인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s)

프로그램의 의사와 다른 제공자들은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지침으로 환자의 자가관리 교육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대상집단 전체의 치료일관성을 보장해야 함. 

협력실천 모델

(collaborative practice models)

질병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치료사 및 심리사를 포함한 여러 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개인의 상태를 관리하고 교육함. 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와도 협업함.

환자 자가관리 교육

(patient self-management education)

개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잘 교육을 받

으면 돌봄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프로그램 등록자들은 의료처방 외에 상담, 가정방문, 24시간 

콜센터 및 약속알림시스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과정과 결과 측정

(process and outcomes measurement)

의료이용과 비용,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결과

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측정방법을 

결정함. 프로그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조군과의 비교

방법도 이용됨.

환자와 프로그램 제공자들, 건강계

획 간의 일상적인 보고와 피드백

(routine reporting and feedback 
between patients, providers, and 
health plans)

환자와 프로그램팀 간의 일상적인 보고와 피드백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

하여 필요함.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와 

제공자들은 건강계획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고 받음.

<표 17> 질병관리를 위한 구성요소 

l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것

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연구소에서 해외의 

건강관리서비스제도로 소개하는 미국의 사례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건강보장체계를 배경

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질병관리서비스가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에 미국인의 

70%는 민간보험 가입자였다. 고용주와 연방/주정부는 만성질환 가입자들로 인해 보험료 

지급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들의 자가관리 교육과 

통합적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건강유지기구(HMO)들이 초기에는 독립적으

로 설립된 질병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에는 대규모 건강유지기구(HMO)가 직접 

질병관리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회사의 상업적 이윤추구 때문에,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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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아픈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면

서 수익을 낸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Blendon, et al., 1998).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을 가

져오고자 한다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질

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관리의 책무성도 갖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와 같은 환자 선별과 배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환자관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편이 굳이 별도

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면서 행정비용을 투입하거나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훨

씬 실효성이 클 것이다. 

l 둘째, 미국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한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는 

일차의료에서 의료적 진단과 처치를 기본으로 다른 건강관리서비스가 협력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의

료인과 비의료기관 공급자들간의 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미국질병관리협

회에서 제시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은 의료비 관리와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엄격한 임

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환자관리에 임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비의료적 상담관리를 

단순히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

터링’ 하거나, ‘공신력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로 소

개하고 있다. 질환군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어서 과

연 건강관리서비스가 목표하는 의료비관리와 돌봄이 질 향상이라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

을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l 국내 건강관리서비스는 ‘선진 미국’의 제도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내용과 맥락은 간과한 

채 껍데기만 베껴온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으로 미국 제도에서의 의료와 비의료서비스 통

합, 근거 기반의 질 표준에 대한 강조는 외면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발

생한 문제, 즉 환자의 선별과 배제. 불충분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확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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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치며

l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추진 경과를 정부와 시장의 움직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지식생산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인 건강관리서비스업체, 금융자본,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현황도 짚어보았다.  

l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 수단이라기보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이해를 보장하

기 위해 국민건강이 핑계거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건

강관리서비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단 의료서비스와 

비의료 서비스의 임의 구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책적 합의를 벗어나 건강행동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간주

하고 있다.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치 않다. 심지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너무나 취약하

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방기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l 또한 보건의료와 건강보장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도를 충분한 법적 기반

도 없이, 국민 당사자와 비판적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

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정보를 기업들의 이

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l 우리는 인구고령화의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관리, 질병의 예방이 점차 중요해지고, 또 

폭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

는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최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

업적 건강관리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병예방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이 튼튼한 일차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를 촉

진하는 보조수단이 되어야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를 시

장에 맡겨두어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건강관리에서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두어

서는 안 된다. 공공적 체계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건강보험 공

단은 재원조달과 기획, 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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